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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 문 요 약
이 연구는 문화재 보존과 관리의 법체계 가운데 건축문화재의 화재 

예방에 관한 법제의 문제점을 분석하고 개선방안을 제시하는 것을 목

적으로 하였다. 특히 우리나라의 건축문화재는 문화재 특성상 화재의 

염려가 많고 그에 비하여 법제도는 미비한 상황이기 때문에, 건축물

에 대한 화재 예방의 법제도를 비교법적으로 검토하고 우리나라의 법

제 개선 방향을 도출하고자 하였다.

건축문화재의 화재 예방을 위한 현행 보존 관리의 체계는 조직에 

있어서는 문화재청, 지방자치단체, 소방방재청, 산림청 등으로 산재해 

있고, 법제도에 있어서는 문화재보호법 과 소방시설설치유지 및 안

전관리에 관한 법률 에 분산되어 규정되어 있다. 게다가 이들 관련법

령에서는 건축문화재의 화재예방을 위한 법제도가 추상적으로만 규정

되어 있거나 건축문화재의 특성을 제대로 고려하지 못하는 문제점이 

있다. 이러한 현상은 일본, 중국, 미국의 법제도와의 비교를 통해서도 

확인할 수 있었다.

이를 토대로 이 연구에서는 건축문화재의 화재예방에 관한 법제 개

선 방안을 단기적 방안과 장기적 방안으로 나누어 고찰하였다. 우선 

단기적 방안에서는 종래의 문화재보호법과 소방시설설치유지 및 안전

관리에 관한 법률에 규정된 문화재 화재예방과 관련된 조항을 보다 

구체화하고 책임을 명확히 하며 소방시설의 설치 내용을 문화재에 적

합하게 강화하고자 하였다. 다음으로 장기적 방안에서는 (가칭) 건축

문화재의 안전 및 방재에 관한 법률 제정을 제안하면서, 이 법률안

에 담겨야 할 구체적 내용들을 제시하였다.

※ ․



Abstract

The aim of this research is to analyze and improve our legal system 

for preservation of cultural properties, focused on the fire protection of 

historic architecture. Our cultural properties (especially historic architecture) 

have to be protected more heavily, but the legal system to prevent and 

prepare for fire protection is not enough. Accordingly in this study we 

will point out about the  historical architecture's risk of fire disasters, and 

studied mainly on the legal systems as one of the measures to preserve 

safely the cultural properties from fire, including a comparison study 

done with the 'cultural properties protection law' and 'the fire services 

act'.

Problems on management of fire protection of historic architecture are 

the followings; 

The Responsibility is dispersed to the various government bodies(the 

Cultural heritage Administration, local self-government, the National 

Emergency Management Agency, the Korea Forest Service). Moreover, 

historic architecture is applied by fire services act that is the regulations 

for general buildings, and the regulations don't pay due regard to the 

special quality of historic architecture. And current regulations is not 

enough  in comparison with Japan, China and U.S.A.

The betterment of legal system for the fire protection of historic 

architecture;

First, we review the laws related to the fire protection of historic 

architecture. We propose some suggestions for the complement of the 

related law. The improvements of laws are consideration of the specificity 

of cultural properties, establishment of the fire system notion, introduction 



of cultural properties fire equipments and disaster prevention manuals etc. 

Second, we suggest a new law about fire protection for cultural 

properties.

※ Cultural Assets), 

ultural Properties Protection 

La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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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1 장 서 론
1. 연구의 필요성

문화재(Cultural Properties, Cultural Assets; Kulturguter; Biens Culturels)

는 사전적 의미로 “문화 활동에 의하여 창조된 가치가 뛰어난 사물” 

또는 “인류의 문화 활동의 소산으로 문화적 가치가 있다고 인정되는 

것”을 말한다. 또는 “시대나 장소에 관계없이 사람의 문화적 생산적 

활동에 의하여 만들어지고 남겨진 사물 또는 사상으로서 문화적 가치

가 있는 것”(󰡔한국민족문화대백과사전󰡕)이다. 그러나 문화의 개념이 

다양하고 방대하듯이 문화재의 정의와 대상도 시대에 따라 다르게 나

타난다.1)

문화재보호법상 문화재는 인위적 자연적으로 형성된 국가적 민족

적 세계적 유산으로서 역사적 예술적 경관적 가치가 큰 것으로 유

형문화재, 무형문화재, 기념물, 민속자료 등으로 구분된다.2) 그리고 문

화재는 민족문화를 계승하고 이를 활용함으로써 국민의 문화적 향상

을 도모하고 인류문화의 발전에 기여할 수 있도록 보호되어야 한다.3)

따라서 국가는 민족문화유산을 보존하여야 할 포괄적인 의무를 부

담하고 있다. 우리나라 헌법 역시 문화국가의 원리를 천명하고 있으

며, 학자에 따라서는 문화재향유권 또는 국가의무조항에 의거하여 국

1) 문화재의 개념의 유래와 다양한 정의에 관해서는 박동석 엮음, 󰡔문화재보호법󰡕, 
민속원, 2005, 13-21쪽을 참조할 것.

2) 국제법상 나타나는 문화재의 개념에 관하여는 예컨대 1972년 UNESCO 총회에서 
채택된 세계문화 및 자연유산 보호에 관한 협약 (Convention concerning the 
Protection of the World Cultural and Natural Heritage) 참조. 국제법 차원에서 문화재 
개념에 대하여는 김형만, 󰡔문화재반환과 국제법󰡕, 삼우사, 2001의 제2장 부분 참조.

3) 우리 문화재보호법도 이러한 차원에서 제정되어 있다. 문화재보호법의 목적에 관
한 논의로는 최대권, “문화재보호와 헌법”, 󰡔(서울대학교) 法學󰡕 제44권 제3호 통권 
제128호, 서울대학교법학연구소, 2003. 9, 6-11쪽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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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의 문화재 보호 의무를 도출하기도 한다. 한편 문화재의 보호는 문

화재의 인지, 조사, 보전, 복원, 전승, 발전, 관리, 활용, 해외 소재 문

화재의 반환 등의 책무를 포함하고 있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우리나라는 최근까지도 문화재 보존과 관리에 있어 많은 문

제를 노출한 바 있다. 예컨대 최근에만 해도 2005년 4월 5일에는 강

원도 설악산 일대에서 발생한 산불이 낙산사로 번져 의상대와 홍련암

을 제외한 전각 13채가 다 타버렸고 특히 낙산사 동종(보물 제479호)

이 소실되었다. 2006년 4월 서울 창경궁 문정전이 방화로 문이 타고 

천장이 그을렸다. 같은 해 5월 1일에는 수원 화성(유네스코 세계문화

유산)의 서장대가 화재로 목조 누각 2층이 전소됐다. 2008년 2월 10일

에는 서울 숭례문이 전소되어 국민적인 충격을 안겨 주기도 하였다. 

이러한 일련의 사례에서 보듯 산불, 방화 등 외부적 요인에 의한 문

화재 피해가 상존하고 있으나, 이에 대응하는 방재시스템은 아직 후

진성을 면치 못하고 있다고 할 것이다. 또한 화재 외에도 경주 석굴

암, 서산마애삼존석불, 울산반구대 암각화 등 많은 문화재들의 보존

관리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이러한 문화재들이 화재 등 여러 원인의 

재난으로 문화재가 소실되는 것에는 여러 가지 원인이 있겠으나 체계

적인 법제도와 문화재 안전관리 시스템의 부재도 하나의 원인으로 지

적받고 있다.

우선 현행 문화재 보호법상 문화재의 관리와 보호에 관한 별도의 

절을 두고 있으나 지방자치단체, 소방청 등 권한 및 역할 분담에 규

범적 현실적 문제가 많아 정상적으로 작동하는데 한계가 있다고 볼 

수 있다. 특히 문화재 유형과 종류에 따라 다양한 문화재 보존 방법

이 강구되어야 함에도 법체계의 미비와 예산 인력의 한계 등이 문제

로 지적되고 있다.

이러한 상황을 배경으로 이 연구는 문화재 보존과 관리의 법체계 

가운데 건축문화재의 화재 예방에 관한 법제의 문제점을 분석하고 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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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방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특히 우리나라 문화재 특성상 화재의 염

려가 많은 건축물에 대한 화재방재 시스템의 제도화를 위한 연구를 

목적으로 삼고자 한다.

2. 연구의 방법 및 범위

이 연구는 기본적으로 문헌연구의 방법을 통해서 수행하였다. 기존

의 우리나라 문화재보호법과 소방 관련 법령을 중심으로 건축문화재 

화재 예방 시스템 관련 조항들을 살펴보고 문제점을 지적한 후, 이와 

같은 취지에서 선진 외국의 문화재 보존 관리 체계를 화재예방을 중

심으로 소개하고자 하였다.

문헌연구 이외에 보고서를 작성함에 있어 워크숍과 우리 연구원의 

󰡔(최신) 외국법제정보󰡕를 활용하였다. 워크숍에서는 이순태(한국법제

연구원 부연구위원), 문준조(한국법제연구원 선임연구위원), 정 훈(전

남대학교 법과대학 교수) 세 명의 발제자가 각각 일본, 중국, 독일의 

문화재 보호 법체계에 관한 발제를, 박동석(문화재청 궁능관리과), 이

유범(문화재청 정책과)이 우리나라 문화재보호법의 현황과 과제에 관

한 발제를 해 주었다. 그리고 이에 대해 김효정(한국문화관광연구원 

책임연구원), 전재경(한국법제연구원 연구위원)이 매우 시사적인 토론

을 해 주었다. 우리 연구원의 󰡔(최신) 외국법제정보󰡕에서는 미국, 중국 

등의 문화재 보호법제의 소개가 이루어졌다. 이상의 발표와 토론, 그

리고 보고들이 이 보고서의 중요한 내용을 이루고 있음을 밝혀 둔다.

이 외에도 문화재 보존 관리를 실제로 담당하고 있는 지방자치단체

의 담당 공무원과 수차례의 질의와 회신을 통해 실태조사를 실시하였

다. 질의에 응해주신 담당 공무원들께도 지면을 빌려 감사를 드린다.

연구의 범위와 관련하여 외국의 문화재보호법과 비교 연구는 일본, 

중국, 미국의 경우를 살펴보았다. 일본의 경우 문화재보호법이 한국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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많은 영향을 미쳤을 뿐만 아니라, 문화재 관련 조직이 체계적으로 구

성되어 있고 방재 시스템이 상당한 수준에서 구축되어 있어 우리에게 

좋은 시사를 줄 것이라 생각되어 관련 내용을 소개하고자 하였다. 중

국의 경우에도 문화재의 종류나 성격, 구조 등이 우리나라와 유사한 

측면이 있어 이들의 법제도 연구의 대상으로 삼았다. 비록 우리나라

의 법체계와 다른 측면이 없지 않지만, 중국의 경우 中华人民共和国
文物保护法, 中华人民共和国文物保护法实施条例, 古建筑消防管理规则, 

文物保护工程管理办法 등 문화재 보호를 위한 다양한 법제를 갖추고 
있어 이를 소개하고 비교 검토하고자 하였다. 그 외에 우리와는 문

화재의 종류나 성격이 다르지만, 문화재 보호의 선진국이라고 할 수 

있는 미국의 문화재 보호 법체계와 화재 예방 법제를 고찰하였다.

이러한 우리나라 문화재보호 법제의 문제점과 외국의 문화재 보호

법 체계를 비교 연구한 결과를 바탕으로 우리 현실에 맞는 법제 개선

방안을 마련하고자 하였다. 즉 건축문화재의 방재시스템을 중심으로 

한 문화재 보존과 관리의 법적 시스템을 정비하여 법적 책임 소재를 

분명히 하고 국가와 지자체 사이에서 보존과 관리의 체계를 정비하고

자 하였다. 또한 보존 관리 시스템 및 기술, 방재를 위한 매뉴얼, 전

문가 양성의 측면에서 정책적 개선을 뒷받침할 수 있는 법제개선 방

안을 함께 제시하고자 하였다. 이를 통해 건축문화재의 화재 예방 보

호 체계를 마련함으로써 현행 제도의 운영상 문제점을 개선시키고 문

화재를 훌륭히 보전 관리할 수 있는 토대가 마련될 수 있으리라 생

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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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2 장 문화재보존 관리 법체계의 현황
. 헌법상 문화재 보존 관리의 근거

1. 국가의 문화재 보존 관리 의무

(1) 헌법 규정

우리 헌법상 문화재 보호 관련 조항을 다음과 같이 규정하고 있다.  

헌법 전문에서는 “유구한 역사와 전통에 빛나는 우리 대한국민

은 ”으로 규정되어 있고, 제9조에서 “국가는 전통문화의 계승 발

전과 민족문화 창달에 노력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제

69조 대통령 취임 선서 조항에서 “나는 민족문화의 창달에 노력하

여 ”라고 규정하여 특히 민족문화에 중점을 두고 있다. 그 밖에도 

문화와 관련해서는 학문, 교육, 예술, 가족제도, 종교 등의 영역에서 

권리와 제도를 정하고 있어 헌법은 문화를 규범 안으로 포섭하고 있

다. 여기서 제9조의 의미를 본다면, 문화 가운데 일정한 영역, 즉 전

통문화와 민족문화에 있어서는 그 계승과 발전을 위하여 국가로 하여

금 적극 노력하도록 정하고 있는 경우이다.4)

그런데 이렇게 우리 헌법이 다수의 문화 관련 조항을 포함하고 있

는 것은, 미국이나 영국, 독일, 프랑스, 일본 등과 다른 것이다. 오히

려 중국과 러시아, 북한, 스위스 등의 헌법에서 문화 관련 조항이 발

견된다.5) 이렇게 우리 헌법의 문화 관련 조항들은 비교헌법적으로 보

았을 때 다분히 국가 주도적인 특징이 있다고 할 수 있다.

4) 헌법과 문화의 관계, 문화의 개념에 관하여는 전광석, “헌법과 문화”, 󰡔공법연구󰡕 
18, 1990. 7, 161-178쪽 참조.

5) 예컨대 중국 헌법 제22조, 제47조 등; 러시아 헌법 제71조 등; 북한 헌법 제3조, 
제17조 등; 스위스 헌법 제69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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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헌법과 문화정책

그런데 우리 헌법상 문화 조항들은 상당히 민족국가적인 입장에서 

규정되어 있다고 할 수 있다. 그리고 이러한 내용은 1948년 헌법 제

정 당시의 시대적 배경을 반영한 것이 아닌가 추측된다. 그런데 문화

의 본질에 비추어 과연 헌법상에 전통문화와 민족문화에 관한 규정을 

두고, 국가가 문화의 내용에 관한 결정을 할 수 있을지 의문이 없지 

않다. 문화의 내용 규정이나 문화와 폐습의 구별은 국가가 주도적으

로 개입하여 결정할 수 없는 성질의 것이기 때문이다. 또한 시대의 

변화에 따라 문화도 변화하고 전통문화나 민족문화의 의미, 유형, 내

용에 대한 국민들의 인식이 변화할 수 있기 때문이다.6) 뿐만 아니라 

세계화 시대 또는 다문화 시대의 도래에 따라 다른 문화에 대한 존중

도 요청되고 있다.7) 우리나라의 특징이라고 할 수 있는 다종교사회의 

특징도 문화의 변화에 일정한 영향을 미칠 수 있다. 따라서 국가와 

문화의 관계상 국가가 전통문화와 민족문화의 틀과 내용을 규정할 수 

없고, 전통문화를 넘어서 문화적 다양성에 입각하여 전통문화에 상반

되는 정책도 가능하다고 할 것이다.8)

6) 한편 유럽연합 기본권 헌장(2000) 제22조에는 문화, 종교 및 언어의 다양성 존중, 
인도 헌법(1950) 제20조에는 언어, 문자, 문화에 있어 각자의 것을 보전할 권리를 
규정하고 있는데, 이는 유럽연합이라는 공동체와 인도의 국가적 특성을 반영하고 
있는 것이다.

7) 예컨대 최근 다문화사회의 도래에 따라 문화적 다양성의 인정 여부가 논의되고 
있다.

8) 유사한 취지의 견해로는 정종섭, 󰡔헌법학원론󰡕, 박영사, 2007, 217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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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국가의 문화재 보호를 위한 법리 구성

(1) 문화국가의 원리

우리 학계에서는 일반적으로 헌법상 헌법과 문화의 관계를 설명하

면서 독일의 文化國家(Kulturstaat)라는 개념을 인정한다. 이러한 독일

에서의 문화국가라는 개념은 국가우월적이고 시민사회가 형성되지 않

았던 19세기 초 국가와 문화를 연결하기 위하여 J. G. Fichte에 의해 

사용되면서 시작되었으며, 이는 프로이센제국시대에 형성된 국가가 

문화를 육성하는 문화국가의 개념을 역사적 배경으로 하고 있다.

이와 관련하여 E. R. Huber는 문화와 국가의 상호관계에서 ‘문화국

가’ 개념의 정의를 시도하면서 문화와 국가의 분리를 의미하는 것

이 아니라 문화가 국가 내에서 자유롭게 성장하고 발전하는 것을 의

미하는 문화의 국가로부터의 자유, 국가가 문화의 보호, 관리 전승 

및 진흥에 힘써야 한다는 문화에 대한 국가의 봉사, 국가가 문화

의 자율성을 인정하는 전제하에서 문화를 능동적으로 형성할 권한을 

갖는다는 국가의 문화형성력, 문화가 국가를 형성하는 힘을 갖는

다는 문화의 국가형성력, 국가의 문화형성력과 문화의 국가형성력

을 동시에 모두 실현하는 국가는 그 역시 하나의 문화적 산물로 존재

한다는 문화적 산물(Kulturgebilde)로서의 국가라는 5가지를 문화국가

의 징표로 들고 있다.9)

우리나라에서도 독일의 문화국가의 원리를 일반적으로 받아드리는

데, 이 경우 문화국가란 국가가 개인의 문화적 자유와 자율을 보장함

과 더불어, 국가가 적극적으로 개인의 문화적 생활을 구현하기 위하

여 노력하는 국가를 말한다.10)

9) 정종섭, 앞의 책, 213쪽.
10) 성낙인, 󰡔헌법학󰡕 제8판, 법문사, 2008, 269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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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렇게 문화국가의 원리를 받아드릴 때, 민족문화유산을 보존하는 

것은 국가의 은혜적 시혜가 아니라 국가기관의 의무이며,11) 나아가 특

히 문화재는 전세계 인류의 자산이라는 차원에서 보호되어야 한다.12)

(2) 문화재 향유권

문화와 헌법에 관한 학설 가운데에는 문화국가의 원리 차원에서 뿐

만 아니라, 문화에 관한 권리를 기본권 보장 차원에서 언급하는 문화

권, 문화적 권리에 관한 논의도 있다. 이러한 논의를 보자면 대체로 

문화재 향유권이란 문화재가 지니고 있는 가치를 영구 보존하고 그것

을 활용함으로써 국가의 문화 발전과 국민의 생활이익을 추구하는 권

리를 말한다. 생활환경의 여러 요소로서 문화에 대한 향유권을 포함

하여 역사문화환경이 보장되는 것으로 이해하는 견해도 있다. 그리고 

국제적 인권법 수준에서 문화향유권이라고 하면 사회적 소외계층의 

문화적 향유권을 의미하는 경우도 있다. 국내 학자 가운데에서는 문

화적 자유권, 문화적 평등권, 문화적 참여권, 문화적 환경권으로 확대

하기도 한다. 우리 헌법재판소에서도 “문화 향유에 관한 권리”를 인정

한 판례가 있다.13)

이러한 문화향유권에 관한 논의는 일본 학설의 영향을 받은 측면도 

있고, 국제적 인권 차원에서의 논의도 소개하고 있다. 이러한 내용은 

새로운 우리의 삶에서 문화적 이익을 향유하고 이를 통해 인간의 존

엄과 행복추구권을 실현하는 전제로서 일응 타당한 측면이 있는 것으

로 보인다.

11) 예컨대 김철수, 󰡔헌법학󰡕(상), 박영사, 2008, 140쪽.
12) 김수갑, “문화재향유권의 법리에 관한 고찰: 일본에서의 논의와 한국헌법상의 
법리구성을 중심으로”, 󰡔법과사회󰡕 제23호, 법과사회 이론학회, 2002 하반기, 
227-260쪽.

13) 예컨대 헌재결 2004. 5. 27. 2003헌가1, 2004헌가4(병합), 학교보건법 제6조 제1
항 제2호 위헌제청, 학교보건법 제19조 등 위헌제청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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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이러한 개념들이 사용하는 학자나 전문가마다 인식하는 내

용이 다르고 결국 국가의 책무를 전제로 한다는 점에서 문화에 대한 

권리 자체만으로 그 권리를 향유하기에는 부족한 것으로 보인다. 따

라서 정작 문화(재) 향유권이라고 했을 때에 구체적으로 무엇을 의미

하는지는 모호한 측면도 있다. 뿐만 아니라 이미 교육이나 정보, 과

학, 기술, 지적소유권 등 기존의 각 영역에 해당하는 기본권이 존재하

기 때문에 중복적인 점도 많다. 또한 문화유산에 대한 권리라고 하더

라도 이는 어디까지나 공동체의 구성원 모두가 향유하고 접근할 수 

있는 것이어야 한다는 점을 전제로 한 것이기 때문에, 어느 개인에게 

특정한 권리를 인정하기는 쉽지 않아 보인다. 

따라서 문화에 대한 권리를 주장하는 것은 우선 그 권리의 범위가 

보다 구체적으로 규정될 필요가 있다고 본다. 그리고 문화재 향유권

의 인정이 국가의 기본권 의무와 연결되어 문화재 보호 의무를 어떻

게 구체화하는지에 관해서 논의를 보다 구체화할 필요가 있다고 본

다. 이러한 점이 구체화되는 경우에도, 통상 권리가 배탁적인 개인적 

권리라는 의미가 내포되어 있는데 반하여 문화재를 향유할 수 있는 

권리는 공동체 전체에 속하는 성질이 강하기 때문에 종래의 기본권과

는 그 성질이 다소 다르다고 할 수밖에 없다.

(3) 국가의 문화재 보호의무

학설에 따라서는 헌법상 문화국가의 원리나 문화권을 개념상 인정

하지 않고, 국가의 문화유산보호의무 차원에서 이해하는 견해도 있다. 

즉 문화에 대하여 국가가 중립적이고 불개입을 추구하는 경우에는 문

화국가라는 용어를 사용하는 것은 합당하지 않다고 본다. 문화를 존

중하고 이의 발전을 보장하는 국가를 통칭하여 문화국가라고 하면 그

러한 문화국가는 곧 문명국가이고, 지구상에 이를 추구하지 않는 나

라가 없으므로 이를 문화국가라고 부르든 부르지 않든 상관이 없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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때문에 이를 지칭하기 위하여 문화국가라고 한다면 논의의 실익이 없

다고 한다. 나아가 본질적으로 문화가 자율적인 사회영역에 속하는 

것을 인식하지 못하고 여전히 국가의 문제로 보려는 것 자체가 ‘문화

국가개념’이 안고 있는 근본적인 문제라고 지적하면서, 문화를 국가가 

주도적으로 통제하고 관리하는 방식의 전형은 전체주의국가나 사회주

의국가에서 볼 수 있다고 비판한다. 그러면서 문화국가의 개념이 갖

는 한계를 지적하는 경우에도, 국가의 문화적 책무는 여전히 헌법전

문과 헌법 제9조와 제69조 등을 근거로 인정된다고 본다.14)

이렇게 본다면 우리 헌법 제9조를 문화국가의 원리 조항이라기보다 

국가목표조항(Staatszielbestimmung) 또는 국가목적조항으로 이해할 수 

있다. 이때, 국가목표규정은 국가행위에 대한 명령과 지시로서 일정한 

방향으로 명령하고 실질적 과제를 부여하는 내용을 지니며, 법률 그 

밖의 법규명령의 해석이나 적용, 특히 일반조항 또는 재량행위에 있

어 기준 내지 방향을 제시하는 기능을 가진다.

이러한 경우 비록 국민에게 구체적인 권리가 없더라도 국가에게 의

무가 부여된다. 국가에게 의무가 부여되면 국민으로 하여금 그러한 

국가행위에 따르는 이익이나 혜택을 보게 하여 국민이 보다 풍요로운 

삶을 영위하고 자신의 행복을 추구할 수 있게 된다.

또한 국가목표규정은 상위의 헌법 원리에 의하여 지도되기 때문에 

단순히 선언적인 것에 그치지 않고 헌법을 실현하기 위하여 국가에 

대하여 일정한 방향성을 부여하고 국가로 하여금 그에 따라 행위할 

것을 법적으로 강제할 수 있는 성질을 가진다.15)

14) 정종섭, “국가의 문화유산보호의무와 고도의 보존”, 󰡔(서울대학교) 법학󰡕 제44권 
제3호 통권 제128호, 서울대학교법학연구소, 2003. 9, 40-43쪽.

15) 최대권, 앞의 글, 11쪽 이하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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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헌법재판소 결정

헌법재판소는 다음과 같은 결정에서 헌법에 나타난 문화 관련 조항

에 대해 규범적 의미를 제시하고 있다.

첫째, 헌법 제9조의 규정취지와 민족문화유산의 본질에 비추어 볼 

때, 국가가 민족문화유산을 보호하고자 하는 경우 이에 관한 헌법적 

보호법익은 ‘민족문화유산의 존속’ 그 자체를 보장하는 것이고, 원칙

적으로 민족문화유산의 훼손 등에 관한 가치보상이 있는지 여부는 이

러한 헌법적 보호법익과 직접적인 관련이 없다.16)

둘째, 우리나라는 건국헌법 이래 문화국가의 원리를 헌법의 기본원

리로 채택하고 있다. 우리 현행 헌법은 전문에서 ‘문화의 영역에 

있어서 각인의 기회를 균등히’ 할 것을 선언하고 있을 뿐 아니라, 국

가에게 전통문화의 계승발전과 민족문화의 창달을 위하여 노력할 의무

를 지우고 있다(제9조). 또한 헌법은 문화국가를 실현하기 위하여 보장

되어야 할 정신적 기본권으로 양심과 사상의 자유, 종교의 자유, 언

론 출판의 자유, 학문과 예술의 자유 등을 규정하고 있는바, 개별성

고유성 다양성으로 표현되는 문화는 사회의 자율영역을 바탕으로 한다

고 할 것이고, 이들 기본권은 견해와 사상의 다양성을 그 본질로 하는 

문화국가원리의 불가결의 조건이라고 할 것이다. 문화국가원리는 국가

의 문화국가실현에 관한 과제 또는 책임을 통하여 실현되는바, 국가의 

문화정책과 밀접한 불가분의 관계를 맺고 있다. 과거 국가절대주의사

상의 국가관이 지배하던 시대에는 국가의 적극적인 문화간섭정책이 당

연한 것으로 여겨졌다. 그러나 오늘날에 와서는 국가가 어떤 문화현상

에 대하여도 이를 선호하거나, 우대하는 경향을 보이지 않는 불편부당

의 원칙이 가장 바람직한 정책으로 평가받고 있다. 오늘날 문화국가에

서의 문화정책은 그 초점이 문화 그 자체에 있는 것이 아니라 문화가 

16) 헌재결 2003. 1. 30. 2001헌바 6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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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각날 수 있는 문화풍토를 조성하는 데 두어야 한다.17)

. 문화재보호의 개관 및 화재예방의 필요성

1. 문화재 보호

(1) 문화재의 종류

문화재의 보존과 관리의 가장 기본이 되는 법률은 문화재보호법

으로, 1962년 1월 10일 법률 961호로 제정되어 현재에 이르고 있다. 

문화재보호법은 문화재의 보존을 통해 민족문화의 계승, 국민의 문화

적 향상 도모, 인류문화 발전에 기여를 목적으로 한다(법 제1조).18)

문화재는 지정 주체에 따라 문화재청장이 지정한 국가지정문화재와 

특별시장 광역시장 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 도지사”

라 한다)가 지정한 시 도지정문화재로 나뉜다(법 제2조 제2항). 국

가지정문화재는 다시 국보 보물, 중요무형문화재, 사적 명승 천연기

념물, 중요민속자료로 구분되어 지정된다(법 제5조-제8조). 시 도지

정문화재는 시 도 지정의 유형문화재, 무형문화재, 기념물, 민속자료

로 구분된다(법 제2조 제2항 제2호 및 제71조 제1항). 시 도지사는 지

정되지 않은 문화재중 향토문화보존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것을 문화

재자료로 지정할 수 있다(법 제2조 제2항 제3호 및 제71조 제2항).

문화재는 귀속 주체에 따라 국유문화재, 공유문화재, 사유문화재로 

구분되는데, 국유문화재에 관해서는 관리 총괄을 문화재청장이 하도

록 하는 등 국유재산법 등에 대하여 특례 규정을 두고 있다(법 제

66조-제70조)

17) 헌재결 2004. 5. 27. 2003헌가1 등.
18) 1962년 문화재보호법은 그 내용에 있어 조선보물고적명승천연기념불보존령을 계
승하면서 일본이 1950년에 제정한 문화재보호법의 영향을 받은 것이다. 이후 문화
재보호법은 1982년 전문개정을 거치면서 큰 변화를 겪고 현재에 이르게 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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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표 1> 문화재 지정 및 관리체계

        유형별
 

지정권자

유형문화재 무형문화재 기  념  물 민속자료

국가지정문화재

(문화재청장)
국 보 보 물

중 요

무형문화재
사 적

명 

승

천 연

기념물

중 요

민속자료

시 도지정문화재

(시도지사)

시 도 지정

유형문화재 

시 도 지정

무형문화재

시 도 지정

기념물

시 도

민속자료

문화재 자료

일반적으로 문화재 보존은 문화재가 원형대로 그 가치가 유지 보

존되도록 하는 것을 의미하고, 문화재 관리는 문화재보호의 목표를 

효과적으로 실현하기 위하여 인적 물적 요소를 적절히 투입함으로써 

문화재가 그 가치를 유지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의미한다. 그리고 

문화재 활용은 문화재를 이용하거나 개량하는 것을 의미한다.19) 그러

나 통상 관리 행위에는 보존도 포함되므로 보존과 관리를 엄격히 구

분할 수 있는 것은 아니고, 일반적인 재산권에서 의미하는 활용과도 

차이가 있다고 할 것이다. 대체로 문화재 관리행위란 문화재를 원형

대로 그 가치를 유지 보존하는 목적과 목표를 효과적으로 실현하기 

위하여 인적 물적 여러 요소를 적절히 결합하여 그 운영을 지도 조

정하는 기능 또는 그 작용을 말한다. 

19) 문화재보호법 분야에서 보호, 보존, 관리, 이용, 개량, 활용 등의 의미는 그 의미
가 통일되어 있지 않다. 박동석, “문화재 보존 및 관리체계의 법제 현황과 과제”, 
한국법제연구원, 2008. 5 워크숍 자료집에서는 관리행위를 보존행위 : 문화재의 
가치를 현상대로 유지하여 감소를 방지하는 행위 이용행위 : 문화재의 성질을 
변경하지 않고 이익을 얻는 행위 개량행위 : 문화재의 성질이 변경하지 않고 재
산의 가치(사용가치, 교환가치)를 늘리는 행위로 구분한다. 문화재 ‘관리’는 개념에 
따라 ‘개발’의 문제를 수반하기도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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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문화재보호의 기본 원칙

현행 문화재보호법은 문화재보호의 기본원칙으로 ‘원형유지’를 선언

하고 있다. 문화재의 보존 관리 및 활용은 원형 유지를 기본 원칙으

로 한다(법 제3조). 즉 문화재는 그 원형 그대로 그 가치를 유지하면

서 보존되어야 함을 선언하고 있는 것이다. 따라서 문화재보존사업은 

철저한 고증으로 원형을 좇아 그 본래의 모습대로 시행되어야 하며, 

발굴조사 및 정비는 관계 전문가의 충분한 연구와 검토를 거쳐 고도

의 기술과 치밀한 계획 하에 실시되어야 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와 

관련하여 우리의 문화재보존정책이 지금까지 ‘원형유지’의 의미를 ‘현

상동결’로 파악하여 지나치게 문화재의 원래 양식, 원재료, 전통기법

의 사용만을 강조하여 온 것이 사실이다.

이에 대하여 이러한 원형유지 원칙이 문화재보존방법의 경직성을 

초래하여 사회환경의 변화(환경오염, 원자재 수급불가 등)에 따른 불

가피한 보존요구들을 적절히 수용할 수 없는 상황을 만들기도 했다는 

비판적인 시각도 존재한다. 따라서 이 견해에 의하면 오늘날 문화재

의 보존에 있어서 문화재보호의 기본원칙인 ‘원형유지’는 ‘현상동결’

로만 파악될 것이 아니라 보존방식의 다양성을 인정하는 방향으로 해

석되어야 한다고 본다. 이 견해에서는 복원, 보전, 재조립, 전용, 재축, 

복제 등을 허용하고자 한다.20)

(3) 문화재 보호의 행정체계

1) 문화재청

문화재청의 전신은 1961년 문교부 문화재관리국 설치에서 시작되었

다. 1999년 5월 24일 당시 문화관광부 문화재관리국에서 1급 외청으

로 승격 개편되었고, 2004년 3월 11일 차관청으로 승격되어 현재에 

20) 김창규, 󰡔문화재보호법개론󰡕 개정증보판, 동방문화사, 2005, 64-66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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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르고 있다.21)

문화재청은 문화체육관광부장관소속으로 문화재에 관한 사무, 즉 문

화재의 보존 관리 활용 조사 연구 및 선양에 관한 사무를 관장한

다(정부조직법 제30조 제3항 및 문화재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참조).

문화재청에는 운영지원과 문화재정책국 사적명승국 및 문화유산

국을 하부조직을 둔다. 이들 하부 조직 가운데 ‘문화재정책국’은 문화

재 보존 관리에 관한 정책의 수립 조정, 문화재관련 보수기술의 진

흥에 관한 정책의 수립 조정, 문화재위원회 지원에 관한 사항, 문화

재의 활용에 관한 정책의 수립 조정, 궁 능 원 및 그 구역 안에 

있는 국가지정문화재의 보호 관리 및 보수 등의 업무를, ‘사적명승

국’은 국내 소관 문화재의 보존 관리 업무에 관한 기본계획의 수립

종합 및 조정, 문화재인 국유재산의 관리 및 총괄, 매장문화재 발굴

허가 보존 및 관리 등의 업무를, ‘문화유산국’은 국내 소관 문화재의 

보존 관리 업무에 관한 기본계획의 수립 종합 및 조정, 국보 보물 

및 중요민속자료(건조물에 한함)와 그 보호구역의 지정 해제 보존 

및 관리, 국보 보물 및 중요민속자료의 현상변경 허가에 관한 사항, 

문화재의 등록 및 등록말소와 등록문화재의 보호 관리에 관한 사항, 

문화재 관련 법규 위반자의 단속, 문화재 국외반출의 허가 등의 업무

를 담당한다.

한편 문화재청장의 관장사무를 지원하게 하기 위하여 문화재청장소

속하에 한국전통문화학교, 국립고궁박물관, 국립해양유물전시관, 현충

사관리소, 세종대왕유적관리소, 칠백의총관리소, 궁 종묘관리소 및 

능관리소를 두고 있고, 책임운영기관으로 국립문화재연구소를 두고 

있다. 

21) 자세한 내용은 김창규, 앞의 책, 52쪽 이하의 “문화재 행정기관”을 참조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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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표 2> 문화재청의 조직22)

22) http://www.cha.go.kr/korea/introduce/organization_info.jsp?mc=KS_07_04_03# (2008년 
8월 5일 현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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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문화재위원회

문화재위원회는 문화재의 보존 관리 및 활용에 관한 사항을 조

사 심의하기 위하여 문화재청에 설치한 합의제기관이다(법 제4조). 

문화재위원회는 위원장 1명 및 부위원장 2명을 포함한 12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문화재위원회 규정 제2조 제1항). 문화재위원은 

문화재위원회의 심의사항에 대한 조사 심의권을 갖는다.23)

위원회에 200명 이내의 비상근 전문위원을 둘 수 있다(동 규정 제

11조 제1항). 전문위원은 문화재청장이나 각 분과위원회의 위원장의 

명을 받아 심의사항에 관한 자료수집 조사 연구와 계획의 입안을 

하고 당해 분과위원회에 출석하여 발언할 수 있다(동 규정 제11조 

제3항).

문화재위원회에는 문화재 종류별로 분과위원회를 둘 수 있는 바(법 

제4조 제2항), 분과위원회의 종류와 분장사항은 동 규정 제5조에 규정

되어 있다.24)

3) 지방자치단체

문화재청장은 자신의 권한 가운데 일부를 시 도지사에게 위임할 

수 있고(법 제85조), 위임의 범위는 문화재보호법 시행령 51조(권한

의 위임)에 규정되어 있다.

23) 문화재위원회의 조사 심의 사항은 다음과 같다(문화재보호법 제4조). “1. 국가지
정문화재 지정과 그 해제 2. 국가지정문화재의 보호물 또는 보호구역 지정과 그 해
제 3. 중요무형문화재 보유자, 명예보유자 또는 보유단체의 인정과 그 해제 4. 국가
지정문화재의 중요한 수리 및 복구명령 5. 국가지정문화재의 현상변경 또는 국외 
반출허가 6. 국가지정문화재의 환경 보전을 위한 행위의 제한 금지 또는 시설의 

설치, 제거, 이전 등의 명령 7. 문화재의 등록 및 등록말소 8. 매장문화재의 발굴 9. 
국가지정문화재의 보존 관리 또는 활용에 관한 전문적 또는 기술적 사항 중 중요

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10. 시 도지정문화재나 문화재자료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문화재청장의 권고 사항 11. 그 밖에 문화재의 보존 관리 및 활용 등에 관하여 문

화재청장이 심의에 부치는 사항”
24) 문화재위원회에는 분과위원회로서 건축문화재분과위원회가 있다(문화재위원회 
규정 제5조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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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재청장
정부조직법-문화재에 관한 사항 관장
국가지정문화재 지정(인정) 및 해제
시 도지사, 시장 군수 구청장, 관리단체의 지휘감독

시 도지사

문화재청장이 권한 위임한 사무
시 도지정문화재 및 문화재자료의 지정(해제), 보존관리
국유의 국가지정문화재의 보존관리(국가가 직접 관리
하는 것은 제외)

시장 군수 구
청장

국가지정 및 시도지정 문화재 관리단체로서 위임받은 
사무
비지정문화재(향토유적 등)의 보존관리, 지방 민속자료 
발굴조사
국유의 국가지정문화재의 보존관리(국가가 직접 관리
하는 것은 제외)

소유자 관리자
관리단체

선량한 재산의 관리자로서 책임과 주의 의무(선관의무)

<도표 3> 지방자치단체의 문화재 관리 업무 체계25)

이에 따라 광역지방자치단체에서는 문화재와 관련한 담당 기구를 

두고 있다. 서울시의 경우 문화국에 문화정책과, 문화예술과, 문화재

과, 체육진흥과를 두어 문화재과에서 업무를 담당하고 있다.

그러나 기초지방자치단체에서의 문화재 관련 담당 기구는 열악한 

것이 현실이다. 지방자치단체에서의 문화재 관리의 인력 현황과 예산 

현황에 관한 연구 결과는 지방자치단체의 수준에서 문화재 보존 관

리가 얼마나 형식적인가를 알게 해 준다.26)

25) 박동석, 앞의 워크숍 발제문 참조.
26) 예컨대 이승규, “지방자치단체의 문화재 관리에 관한 실증적 연구”, 동국대학교 
대학원 행정학과, 2005, 135-144쪽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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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건축문화재 화재예방의 필요성

(1) 건축문화재의 가치

건축문화재(또는 역사적 건축물)는 건축 당시의 예술적, 기술적 양

식 등을 담은 문화에 있어 종합적 결과물이라고 할 수 있다. 단순히 

예술의 가치를 넘어서 삶의 공간이 되기 때문에 삶의 방식과 양식을 

함께 담고 있어, 건축문화재의 문화적 보존 가치는 더욱 크다고 할 

수 있다.27)

건축문화재는 그 자체로 중요할 뿐 아니라 그 안에 포함하고 있는 

문화재도 적지 않으므로 그 가치가 더욱 높다고 할 수 있다. 또한 건

축문화재는 그 자체나 주변과 함께 문화적 경관을 이루면서 하나의 

문화적 보존 가치가 있는 지역으로서의 성격도 함께 갖는다. 따라서 

건축문화재는 문화재보호구역을 수반하는 것이 보통이고 이 경우 주

변 지역의 건축 등 행위 제한에 일정한 영향을 미치게 된다.

(2) 건축문화재 화재 위험의 주요 원인

건축문화재는 박물관 등에 소장되어 있는 문화재와 달리 외부에 노출

되고 개방되어 있어 화재나 훼손의 위험이 높다. 따라서 이에 대한 보존

과 관리의 대책이 있어야 문화재의 원형과 가치를 보존할 수 있게 된다.

27) 이 연구에서 건축문화재라고 하면 역사적인 건축물로서 형식적으로는 국보, 보
물, 시 도 지정 유형문화재를 포함한다. 그러나 화재 예방 대상으로서의 건축문화
재는 전통건조물까지 포함하여 넓게 해석될 여지도 있다. 한편 (구) 전통건조물보
존법(제정 1984.12.31 법률 제3777호, 폐지 1999.1.21 법률 제5656호)에 의하면 ‘전
통건조물’이란 건립 축조된지 50년이상 되는 민가 사찰 향교 서원 사우 정

자 등의 건조물로서 역사적 의의를 가진 것을 말하되, 문화재보호법의 규정에 의한 
지정문화재를 제외한 것이었다. 전통건조물보존은 우리 나라의 전통적인 건조물의 
멸실과 훼손을 방지함으로써 그 원형을 유지하여 전승 보존할 수 있도록 함을 목

적으로 제정되었다가, 소유자가 재산권제한 생활불편등을 이유로 지정을 꺼려하여 

동법의 활성화를 기대하기 어렵고, 기지정된 전통가옥만을 보호하는 제한된 법으로 
제정취지가 퇴색하여 동법 존속의 실효성을 찾을 수 없어 폐지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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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히 우리나라 건축문화재가 화재의 위험성이 높은 이유는 몇 가지

를 들 수 있다.

우선 첫째, 건축문화재는 사찰, 서원 등이 주를 이루고 있고 이러한 

문화재는 우리 전통문화의 특성상 목조건물 또는 건물의 목조 부분이 

상대적으로 많다. 이들 문화재는 목재 재료의 대부분이 육송 등 연소

성이 강한 것이어서 화재의 위험이 높고, 화재의 발화 원인이나 진행 

속도, 진화 방법도 현대의 건축물과는 전혀 다르다.

둘째, 사찰, 서원 등 문화재가 주로 산간오지에 위치하고 있어 소방

서와 거리가 멀어 소방대의 출동시간이 많이 소모되어 초기 진화가 

어렵고, 출동한 경우에도 도로 등이 협소하여 차량 진입 또한 곤란한 

경우가 많다는 점이다. 뿐만 아니라 화재 진압을 위한 수원 확보가 

곤란하다.

셋째, 건축문화재의 경우 내부 또는 주위에 생활공간과 인접한 경우

도 많으며 현대 생활의 특성상 관리인 등에 의해 전기, 가스 등 화기

에 노출되는 경우도 많다. 산에 위치한 경우 산불로 인한 피해도 우

려된다.

넷째, 최근에는 문화재 개발과 활용, 문화행사 등으로 문화재가 일

반에 공개되는 경향이 강한데, 건축물 감시는 소수화, 무인화, 기계화 

되고, 인력마저도 노령화 추세인 것이 하나의 요인이 될 수 있다. 따

라서 방화로 인한 화재의 위험성도 상당히 높다고 할 것이다.

. 문화재 화재 예방의 법체계

1. 문화재보호법 상의 법체계

문화재보호법에서 화재나 재해를 예방하기 위한 근거 규정은 제88

조 뿐이다. 이 조항은 낙산사 화재 이후 새로 규정된 것으로 그 이전

에는 직접적인 규정은 없었다. 그러나 문화재보호법 자체가 문화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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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존 관리를 위한 규정들이 대부분이므로 적극적으로 해석한다면 화

재 등으로 인한 훼손을 방지할 수 있는 근거 조항들도 많다. 이하에

서는 직접적으로 화재예방을 위한 조항은 아니라 하더라도 이에 기여

할 수 있는 내용들을 살펴보기로 한다.

(1) 문화재 지정

문화재로 지정이 되면 문화재 보존 관리의 대상이 되기 때문에 문

화재의 개념이나 지정 행위는 매우 중요하다. 보물 및 국보, 중요무형

문화재, 사적 명승 천연기념물, 중요민속자료 등의 지정은 문화재청

장이 문화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행한다. 국가지정문화재의 지정 요

건에 관해서는 문화재보호법 제5조-제8조에 규정되어 있다. 그리고 국

가지정문화재로서의 지정 기준은 문화재보호법 시행규칙 별표1에 규

정되어 있다. 문화재보호법에 따르면 문화재의 개념과 요건이 규정되

어 있지만, 어떤 것이 문화재에 해당하는지는 결국 문화재의 지정에 

의해 분명해진다. 문화재지정은 문화재보존 관리의 첫 단계이면서 

문화재의 소유자 등에게는 재산권을 제한할 수 있는 근거가 된다. 문

화재지정은 법적 의미에서 ‘처분’의 성격을 갖는다. 문화재 지정에는 

일정한 행위 제한이 따른다. 문화재지정으로 관계인에게는, 행정청에 

대한 ‘정보제공’ 차원의 각종 신고와 ‘수인의무’를 부과하는 직권조

사 발굴방해금지, ‘작위의무’를 부과하는 행정명령 건설공사시 문화

재보호, ‘행위제한’으로서 발굴제한 수출금지 허가, ‘재산권행사 제

한’으로 수용 사용 등의 제한이 따른다.28)

28) 문화재보호법의 체계와 문화재지정과 이에 따른 각종 행위제한에 관해서는 김수
갑, “문화재보호법의 체계”, 󰡔법과사회󰡕 제19호, 동성출판사, 2000. 12, 46-79쪽; 정훈, 
“문화재지정과 재산권보호”, 󰡔공법연구󰡕 제32집 제2호, 2003. 12, 421-423쪽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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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문화재 보존관리 주체

문화재 보존 관리의 주체는 원칙적으로 당해 문화재의 소유자이다. 

문화재의 소유자는 국가나 지방자치단체, 법인, 사찰 등 종교단체, 개

인을 불문하고 당해 문화재의 보존과 관리에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의

무를 다하여야 한다. 1999년 1월 29일 개정시 행정규제 완화를 이유

로 폐지되었지만 이러한 원칙이 변화되는 것은 아니다. 이것은 문화

재가 비록 사유재산이라고 할지라도 국가적 인류적 견지에서 볼 때

에 국민공동, 더 나아가 인류 공동의 자산으로서 공공적 성격을 갖고 

있어서 이를 공익목적에 따라 보존 활용되어야 하기 때문이다.29)

문화재의 관리 보호의 범위는 당해 문화재가 도난 훼손 또는 멸

실되지 않도록 안전하게 보존 관리함과 아울러 더 이상 손상되는 일

이 없도록 필요한 사전 사후의 보존조치와 수리 등을 포함한다.30)

국가지정문화재의 소유자는 필요에 따라 그에 대리하여 그 문화재

를 관리 보호할 관리자를 선임할 수 있다(1999년 1월 29일 개정 전 

문화재보호법 제15조 제2항 참조).

문화재청장은 국가지정문화재의 소유자가 분명하지 아니하거나 그 

소유자 또는 관리자에 의한 관리가 곤란 또는 적당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면 지방자치단체나 그 문화재를 관리하기에 적당한 법인 또는 

단체를 지정하여 해당 국가지정문화재를 관리하게 할 수 있다(제16조 

제1항).

국가지정문화재의 소유자나 관리자는 정당한 사유 없이 지정된 관

리단체의 관리행위를 방해하여서는 아니 된다(법 제16조 제4항). 또한 

관리단체가 국가지정문화재를 관리할 때 필요한 경비는 이 법에 특별

한 규정이 없으면 해당 관리단체의 부담으로 하되, 관리단체가 부담

29) 김창규, 앞의 책, 90쪽.
30) 김창규, 앞의 책, 90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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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정행위 : 문화재보호법 제 규정 준수(기록관리, 허가사항, 신
고사항, 행정명령, 경비부담, 공개원칙 및 제한사항 등)
비 법정행위 : 일반경상관리

  - 당해 문화재와 주변 환경이 온전하게 보존 조화되며 청결히 

유지되도록 관리하고 문화재가 널리 활용될 수 있도록 보수

정비 등 필요한 방안을 강구 

  - 반기 1회 이상 문화재 경상관리 사항을 조사 점검하여 국가

지정문화재 대장에 기록유지 및 관리에 활용(반영)하고 문화재
청 또는 시도 공무원 점검자에게 제공  

   당해 문화재의 보존상태

   문화재 보호시설물(보호책, 안내판, 경고판 등) 관리상태
   문화재 주변환경(불량 적재물, 인근지역 시설설치 등) 상태
   인화성 폭발성물질의 접근 등 여부와 소화시설(소화전, 소화

기 등), 전기시설, 배수로, 석축 등 재난예방시설의 관리상태,
   불법 문화재현상변경 행위

   기타 문화재 관리와 관련된 사항

      * 문화재 불법현상변경 행위는 관할 자치단체의 장에게 즉시 
신고 

  - 문화재의 촬영허가와 관련하여 촬영으로 인하여 문화재의 관
리에 영향을 줄 우려가 있을 경우에 그 사유를 첨부하여 시

능력이 없으면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이를 부담할 수 있다(법 제16

조 제5항).31) 

<도표 4> 국가지정문화재 관리단체 업무 지침32)

31) 따라서 다음과 같이 이원화되어 있다. 국가 지방자치단체: 국가지정문화재 
및 시도지정문화재의 관리보호에 필요한 경비 보조(상호주의) 관리주체: 소유자 
또는 관리단체 부담원칙(부담능력이 없을 경우 국가 지방자치단체에 지원요청). 
이 경우 관리주체에게 매수청구권을 부여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 될 것이다.

32) 행정지침 제15호, 제정 2003. 2. 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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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지사에게 촬영허가를 제한하여 줄 것을 요청하고, 시 도지사

는 문화재 촬영허가여부 판단 시 이를 검토 처리 

  - 당해 문화재의 효율적인 관리와 활용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별도로 정하여 운영 

(3) 문화재 행정계획

문화재청장은 시 도지사와의 협의를 거쳐 국가지정문화재의 보

존 관리 및 활용에 관한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수

립할 수 있다(법 제15조 제1항). 이에 따른 국가지정문화재의 기본계

획에는 국가지정문화재의 보수와 정비에 관한 사항, 국가지정

문화재 주변 환경의 보호에 관한 사항, 그 밖에 국가지정문화재의 

보존 관리 및 활용에 필요한 사항 등이 포함되어야 한다(동법 시행

령 제5조 제1항). 그러나 이 기본계획의 범위는 너무 추상적이다. 시

행령을 개정하여, 보존 관리(특히 방재)의 인력과 재정에 관해서도 

계획 내용에 포함시키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33)

(4) 기록의 작성 보존

문화재청장과 해당 시장 군수 또는 구청장 및 관리단체의 장은 국

가지정문화재의 보존 관리 및 변경 사항 등에 관한 기록을 작성 보

존하여야 한다. 문화재청장은 국가지정문화재의 보존 관리를 위하여 

33) 박동석, 앞의 책, 192쪽은 법령에 규정되어 있지 않지만, 문화재 보존관리의 

기본이념과 바람직한 문화재 미래상의 정립(지표 목표)에 관한 사항, 문화재의 

효율적인 이용 및 관리에 관한 사항, 문화재 환경보전 및 쾌적성 증진에 관한 

사항, 수해, 풍해 등 재해방제와 화재예방, 안전에 관한 사항, 문화재의 경관 

및 미관 관리에 관한 사항, 지속 가능한 관광자원을 위한 기반시설 및 운영에 

관한 사항, 문화재 기본계획의 시행을 위한 재원조달 및 확충에 관한 사항 등이 

포함되어야 한다고 본다. 이러한 내용 가운데 일부는 사실 법에 규정되었어야 하는 
것이 옳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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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요하다고 인정하면 문화재에 관한 전문적 지식이 있는 자나 연구기

관에 국가지정문화재의 기록을 작성하게 할 수 있다(법 제33조).

이에 따라 문화재청장과 관할 특별자치도지사 시장 군수 구청장 

및 국가지정문화재를 관리하는 관리단체의 장은 국가지정문화재대장

(전자문서로 된 대장을 포함한다)을 비치하고 국가지정문화재에 대한 

보존 관리 및 변경사항 등을 기록 보존하여야 한다(동법 시행규칙 

제27조).

그런데 관리대장에 기록되어야 하는 내용은, 국가지정문화대장의 경

우 문화재종별, 지정번호, 명칭, 분야, 재료, 지정일, 해제일, 구조, 형

식/형태, (제)작자, 규격/크기, 수량/면적, 년대/시대, 소재지/보관장소, 

보호문, 부속(시설)물, 소유자 관리단체(자) 점유자에 관한 사항, 내

용(연혁, 유래, 전설), 현황, 관리사항(일자-내용) 등 뿐이어서 화재 예

방 등 보존 관리를 위한 지침서로는 활용될 수 없는 실정이다.34)

(5) 현상 변경 등의 행위 제한

국가지정 문화재 및 등록문화재는 현상변경을 해야 할 경우 신고를 

하거나 허가를 받아야 한다(법 제34조 및 제50조 참조). 이에 따라 동

법 시행규칙 제30조에서는 국가지정 건축문화재의 현상을 변경하는 행

위와 국가지정 건축문화재의 보존에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는 행위를 

구분하여 상세히 규정하고 있다. 또한 허가의 절차는 동법의 위임에 

따라 동법 시행령 제23조에 규정되어 있다. 이에 대한 위반은 제103조 

및 제111조에 규정되어 있다. 이 조항들은 문화재 보존을 위한 조항이

고 화재 예방과는 직접 관련은 없지만, 현상 변경으로 인해 화재의 위

험이 높아지는 것은 방지할 수가 있다고 본다.

34) 별지 제44호 서식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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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문화재 공개 및 공개제한

국가지정문화재(중요무형문화재는 제외)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

를 공개하여야 한다(법 제43조 제1항). 다만 문화재청장은 “국가지정

문화재의 보존과 훼손 방지를 위하여” 필요하면 해당 문화재의 전부

나 일부에 대하여 공개를 제한할 수 있다(동조 제2항).35) 문화재청장

은 제2항에 따라 국가지정문화재의 공개를 제한하면 해당 문화재가 

있는 지역의 위치, 공개가 제한되는 기간 및 지역 등을 문화체육관광

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고시하고, 관할 시 도지사와 시장 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알려야 한다(동조 제3항). 문화재청장은 제2항에 따

른 공개 제한의 사유가 소멸하면 지체 없이 제한 조치를 해제하여야 

한다. 이 경우 문화재청장은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이를 고시하고 관할 시 도지사와 시장 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알려

야 한다(동조 제4항). 제2항과 제3항에 따라 공개가 제한되는 지역에 

출입하려는 자는 그 사유를 명시하여 문화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

다(동조 제5항).36)

35) 공개제한 사유와 공개제한의 절차는 다음과 같다.
공개제한 사유로는 종교의식이나 문화재의 보존 관리상 그 공개가 부적당한 
경우, 소유자 관리자 또는 관리단체가 부득이한 사유로 문화재청장의 승인을 
얻은 경우, 문화재청장이 공개의 제한 또는 중지를 명한 경우 등이다.
그리고 문화재 공개제한의 절차는 “관리단체 의견청취 문화재위원회 검토 고시

통지 안내판 설치”에 따른다.
상세히는 박동석, 앞의 책, 350쪽 이하 참조.

36) 이에 대한 위반의 처벌에 관하여는 문화재보호법 제113조 참조. 다만, 문화재청
장은 공개가 제한되는 지역의 경우에도 문화재의 수리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문화재의 보호 보존을 위한 학술조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그 밖에 

문화재청장이 해당 문화재의 보존 활용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 출입을 허가할 수 있다(시행규칙 제39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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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비상시 문화재 보호

문화재청장(=비상조치 명령권자)은 전시 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비

상사태 시 문화재의 보호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면(=비상조치 시기) 국

유문화재와 국유 외의 지정문화재 및 가지정문화재(=비상조치 대상문

화재)를 안전한 지역으로 이동 매몰 또는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하

거나 해당 문화재의 소유자, 보유자, 점유자, 관리자 또는 관리단체(이

하 “문화재의 소유자등”이라 한다)에 대하여 그 문화재를 안전한 지역

으로 이동 매몰 또는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명할 수 있다

(제86조 제1항). 이때 문화재의 소유자등은 비상시의 조치나 명령을 

거부, 방해 또는 기피하여서는 아니 된다(동조 제2항). 필요한 조치에 

대하여는 제40조의 규정을 준용하여 해당되는 자에게 손실을 보상하

여야 한다(동조 제4항). 문화재청장이나 그 명령을 받은 공무원은 이

러한 조치를 위하여 필요하면 관계기관의 장에게 필요한 지원을 요청

할 수 있다(법 제87조).

나아가 문화재청장은 전시 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비상사태 시 문화

재 보호를 위하여 필요하면 제35조에도 불구하고 이를 국외로 반출할 

수 있다. 이 경우 미리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제86조 제3항).

(8) 화재예방 시책수립 및 시설 의무

문화재보호법에서는 화재예방에 관한 기본적인 내용들을 규정하고 

있다. 이 규정은 2005년 4월 낙산사 화재 이후 문화재 화재예방 및 

소방대책에 대하여 제도적으로 문화재청장 또는 시 도지사에게 지정

문화재의 화재예방 및 소화설비 등 설치를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수립

시행하도록 하고, 소방시설 설치에 소극적 자세를 취해온 소유자 및 

관리단체에게는 보다 적극적인 자세로 소방시설을 설치하는 노력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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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도록 의무를 부여한 것으로, 2005년 12월 23일 법률 제7734호로 개

정된 것이다.

우선 문화재청장이나 시 도지사는 지정문화재의 화재를 예방하고 

소화 장비를 설치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수립하고 이를 시행하여

야 한다(법 제88조 제1항). 그리고 지정문화재의 소유자, 보유자, 점유

자, 관리자 또는 관리단체는 소유 또는 관리하고 있는 지정문화재에 

대한 화재예방 및 진화를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지정문화재의 소재지, 보관 장소 또는 해당 지정문화재 등에 소방시

설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에 따른 소화설비, 경보설비, 소

화용수설비(이하 이 조에서 “소화설비등”이라 한다)를 설치하도록 노

력하여야 한다(동조 제2항).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제2항에 따라 소유자등이 소화설비등을 설

치하는 때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그 소요비용의 전부나 일부를 보조할 

수 있다(동조 제3항).

다만 이 조항에도 불구하고 시행령에는 문화재청이나 지방자치단체

의 책임관계가 불분명하고 ‘필요한 시책’의 범위가 불분명하여 화재예

방 및 진화를 위한 구체적 프로그램이 마련되지 못했던 것으로 보이

며, 예산 확보의 측면에서도 임의규정으로 되어 있어 실제 소화설비

등의 확보가 어려웠던 것으로 보인다.

(9) 문화재 보호 관리 수리 전문인력의 양성

문화재청장은 문화재의 보호 관리 수리 등을 위한 전문 인력을 

양성할 수 있고, 전문 인력 양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장학

금을 지급할 수 있다(법 제89조). 다만 이 조항에 근거한 문화재 화재 

예방을 위한 전문인력의 양성은 미흡해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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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문화재보호단체의 지원 육성

문화재청장은 문화재의 보호, 보존, 보급 및 선양을 위하여 필요하

다고 인정하면 관련 단체를 지원 육성할 수 있다. 이 조항을 통해서 

문화재 화재 예방을 연구 실행하는 단체를 지원 육성할 수 있을 것

이다.

(11) 벌 칙

지정문화재나 가지정문화재인 건조물, 지정문화재나 가지정문화재를 

보호하기 위한 건조물에 대하여 방화, 일수 또는 파괴의 죄를 범한 

자는 형법 제165조(공용건조물등에의 방화), 제178조(공용건조물등에

의 일수), 제367조(공익건조물파괴)와 이와 관계되는 규정을 준용하여 

처벌된다(문화재보호법 제106조).

2. 소방관련 법체계

(1) 소방시설

문화재의 경우에도 소방시설의 설치와 안전관리에 관해서는 소방

시설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2008.6.5 법률 제

9094호, 시행일 2008. 9. 6.)에 규정되어 있다. 이 법은 화재, 재난 재

해 그 밖의 위급한 상황으로부터 국민의 생명 신체 및 재산을 보호

하기 위하여 소방시설등의 설치 유지 및 소방대상물의 안전관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공공의 안전과 복리증진에 이바지

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법에 의하면 문화재로 지정된 건축물은 특정소방대상물로 유지 

관리된다. 즉 동법 제2조 제1항 제3호에서는 “특정소방대상물”을 소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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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시설

등의 종류
소방시설 적용기준

소화설비

1. 수동식소화기 또는 간이소화용구: 연면적 33 이상인 것 
또는 지정문화재 및 가스시설

2. 옥내소화전설비: 면적 3천 이상

3. 스프링클러설비: 11층 이상. 사실상 해당 사항 없음
4. 간이스프링클러설비: 사실상 해당 사항 없음
5. 물분무 등 소화설비: 사실상 해당 사항 없음
6. 옥외소화전설비: 지정문화재로서 연면적 1천 이상인 것

경보설비
1. 비상경보설비: 연면적 400 이상

2. 비상방송설비: 연면적 3천5백 이상인 것

시설을 설치하여야 하는 소방대상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으로 

규정하면서, 제9조 제1항에서 특정소방대상물의 관계인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특정소방대상물의 규모 용도 및 수용인원 등을 고

려하여 갖추어야 하는 소방시설등을 소방방재청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화재안전기준에 따라 설치 또는 유지 관리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에 따라 동법 시행령 제5조에서는 특정소방대상물의 범위를 구체

화하면서, 법 제2조제1항제3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을 별표 2

에 규정하도록 하였는데, 별표 2에 의하면 문화재보호법에 의하여 문

화재로 지정된 건축물이 “문화재”로서 포함되어 있고(제22호), 사찰은 

종교집회장으로 “문화집회 및 운동시설”에 포함된다(제3호 가목).

그리고 동 시행령 별표 4 <특정소방대상물의 관계인이 특정소방대

상물의 규모 용도 및 수용인원 등을 고려하여 갖추어야 하는 소방시

설 등의 종류(제15조 관련)>에 있어 문화재와 관련이 있는 내용을 살

펴보면 다음과 같다.

<도표 5> 문화재관련 소방시설과 설치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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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시설

등의 종류
소방시설 적용기준

3. 누전경보기: 계약전류용량이 100암페어를 초과하는 대상
4. 자동화재탐지설비: 근린생활시설 중 문화집회 및 운

동시설 로서 연면적 1천 이상인 것

5. 자동화재속보설비: 해당 사항 없음
6. 단독경보형감지기: 해당 사항 없음
7. 시각경보기: 문화집회 및 운동시설
8. 가스누설경보기(가스시설이 설치된 경우): 문화집회 및 
운동시설

피난설비 4. 피난구유도등 통로유도등 및 유도표지

소화용수설비 상수도소화용수설비: 연면적 5천 이상인 것.

별표의 내용에 의하면 문화재를 특정소방대상물에 포함시키면서도, 

문화재의 특성에 맞게 특별한 규정을 둔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다. 문

화재 가운데 목조건축물에 대한 규정도 별도로 없어서, 사실상 일반

건축물과 동일한 차원에서 규정하고 있다고 할 수 있다. 주요한 내용

만 살펴보면, 수동식 소화기 또는 간이소화용기는 지정문화재의 경우 

의무적이고, 연면적 1천 이상 문화재지역에 옥외소화전, 연면적 5천

이상 문화재지역에는 상수도소화용수설비를 설치하여야 하는 정도

이다. 특히 화재진압에 가장 중요한 경보설비를 의무화한 내용이 극

히 빈약하다. 게다가 현실적으로는 이러한 시설마저도 모두 갖춘 곳

은 매우 적은 것이 현실이다.

(2) 산불진화 우선순위

산불예방 및 진화 등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 2008.3.3 농림수산식

품부령 3호) 제9조에 따르면, 산불발생시 산불진화의 우선순위는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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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명보호 2. 군사시설 국가기간산업시설 및 문화재의 보호 3. 가옥 

등 재산보호 ”으로 되어 있어 문화재 보호는 산불진화의 2번째 순

위로 규정되어 있다.

(3) 화재 발생시 재난관리 일반행정

소방기본법 (일부개정 2008.6.5 법률 제9094호)은 화재를 예방 경

계하거나 진압하고 화재, 재난 재해 그 밖의 위급한 상황에서의 구

조 구급활동 등을 통하여 국민의 생명 신체 및 재산을 보호함으로

써 공공의 안녕질서 유지와 복리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제정된 

것이다. 동법에 의하면, 소방방재청장 소방본부장 및 소방서장은 화

재, 재난 재해 그 밖에 구조 구급이 필요한 상황이 발생한 때에 신

속한 소방활동을 위한 정보를 수집 전파하기 위하여 종합상황실을 

설치 운영하여야 하고(동법 제4조 제1항), 이에 따라 종합상황실은 

소방방재청과 특별시 광역시 또는 도의 소방본부 및 소방서에 각각 

설치·운영하여야 한다(동법 시행규칙 제2조 제1항). 그리고 문화재에 

화재가 발생하였을 경우 종합상황실의 실장은 소방서의 경우 소방본

부에, 소방본부의 경우 소방방재청 종합상황실에 보고하여야 한다(동

법 시행규칙 제3조 참조).

(4) 화재의 위험물로부터 보호

문화재보호법 의 규정에 의한 지정문화재 및 그 보호구역 안의 시

설에 대하여 동법 제34조제3호의 규정에 의한 현상변경(동법 제75조

의 규정에 의해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을 하고자 하는 

자는 그 현상변경이 완료된 후 제1항의 지식경제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안전공사로부터 안전점검을 받아야 한다( 전기사업법 제66조의

2 제2항, 동법 시행령 제42조의2, 동법 시행규칙 제35조의2 참조).



. 문화재 화재 예방의 법체계

41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시행규칙 제2조 제1항 제23호에 의한 별표 

1에 의하면, 지정문화재 건축물은 고압가스안전관리의 제1종 보호시

설이 된다. 도시가스 사업법 시행규칙 ,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시행규칙 에 의해서도 같은 취지에서 제1종 보호시설에 해

당된다.

위험물안전관리법 에 따르면 위험물이란 인화성 또는 발화성 등의 

성질을 가지는 것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물품을 말하는데, 위험물 

제조소는 문화재보호법 의 규정에 의한 유형문화재와 기념물 중 지

정문화재에 있어서는 50m 이상 안전거리를 두어야 한다(동법 시행규

칙 제28조, 별표4 참조). 

(5) 소방기술의 연구 교육: 한국소방안전협회

소방기술과 안전관리기술의 향상 및 홍보 그 밖의 교육훈련 등 행

정기관이 위탁하는 업무의 수행과 소방업계의 건전한 발전 및 소방관

계 종사자의 기술향상을 위하여 한국소방안전협회를 설립한다(소방기

본법 제40조). 한국소방안전협회는 “1. 소방기술과 안전관리에 관한 

교육 및 조사 연구 2. 소방기술과 안전관리에 관한 각종 간행물의 

발간 3. 화재예방과 안전관리의식의 고취를 위한 대국민 홍보 4. 소방

업무에 관하여 행정기관이 위탁하는 업무” 등의 업무를 수행한다(동

법 제41조).

3. 화재 예방 및 진압 법체계의 문제점

문화재에 대한 화재 예방 및 진압 업무는 직접적으로 소방방재청의 

업무에 해당되지만, 문화재라는 특성상 문화재보호법 상의 관련 규정

의 적용을 받고 있어 문화재청, 지방자치단체, 소방방재청 모두의 업

무라고 할 수 있다. 그러나 오히려 권한과 책임이 분산되고 재정이나 

인력 투입은 미흡하였던 것이 현실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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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도적인 측면에서도 문화재보호법 자체에는 화재예방을 위해 활

용할 수 있는 조항은 많지만, 화재예방 시책을 구체화하고 의무화하

는 조항은 거의 없다. 소방 관련법에서도 문화재의 특성을 제대로 살

리지 못한 측면이 있다.

따라서 이하에서 외국의 문화재 화재 예방 법제를 살피고 대안을 

도출하는 과정에서는 법제도에서 화재예방의 시책을 구체화하는 정

도, 소방 관련법에서의 문화재 특성의 반영 정도를 중심으로 고찰하

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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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3 장 건축문화재 화재 예방을 위한 
         외국의 문화재 보존 관리 법제

이 장에서는 주요 외국의 문화재 보존 관리 법제를 화재예방을 중

심으로 살펴보고자 한다. 일본과 중국의 경우 우리나라와 건축문화재의 

양상이 비슷하다는 점에서 특히 시사점을 찾을 수 있을 것이라 생각된

다. 이 가운데 일본의 경우는 우리나라와 문화재보호법의 체계가 유사

하다는 점에서 연구의 가치가 높다.37) 중국의 경우는 비록 우리와 법체

계가 다르지만 화재에 대한 직접적인 법제를 가지고 있다는 점에서 연

구의 대상으로 삼았다. 미국의 경우 비록 우리나라와 문화재의 성격이 

다르지만, 문화재 보존 관리의 세밀한 법체계와 민관 협동의 체제, 화

재에 대한 자세한 코드를 가지고 있다는 점에서 함께 살펴보았다.

. 일 본

1. 개 관: 문화재보호 관계의 행정조직

(1) 문화청 및 문화재보호부의 내부조직

일본의 경우 국가 문화재보호행정은 문부과학성의 외청인 문화청에 의해 

일원적으로 수행되고 있다.38) 그 임무, 소관사무 및 내부조직은 문부과학

성설치법,39) 문부과학성조직령,40) 문부과학성조직규칙41)에 규정되어 있다.

37) 일본에 관한 내용은 이순태, “일본의 문화재보호 법체계”, 󰡔문화재 보존과 관리 
법체계의 현황과 과제󰡕, 한국법제연구원, 2008. 5 워크숍 자료집을 주로 참조하여 
수정 보완하거나 부분적으로 전재하였다.

38) 国家行政組織法(1948年7月10日法律120号) 제3조 및 별표 1, 문부과학성설치법 제
26조 및 제27조 참조. 일본 문화청(http://www.bunka.go.jp/) 의 내부 조직에 관해서는 
http://www.bunka.go.jp/bunka_gyousei/sosiki/index.html 을 참조하였다.

39) 文部科学省設置法(1999年7月16日法律第96号)
40) 文部科学省組織令(2000年6月7日政令第251号)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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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부과학성설치법 제3조는 “문부과학성은 교육의 진흥 및 생애학습

과 추진을 중핵으로 한 풍부한 인간성을 갖춘 창조적 인재의 육성, 

학술, 스포츠 및 문화의 진흥과 과학기술의 종합적인 증흥을 도모함

과 동시에 종교에 관한 행정사무를 적절하게 수행하는 것을 임무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이러한 임무규정에 따라 제4조 제87호에서 

“문화재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사무”를 문부과학성의 소관사무로 규

정하고 있다. 그리고 동법 제26조 및 제27조에서는 문부과학성에 문

화청을 설치하는 것으로 하고, 문화청은 문화의 진흥 및 국제문화교

류의 진흥을 도모함과 동시에 종교에 관한 행정사무를 적절하게 수행

하는 것을 임무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문화청에는 장관관방 이외에 문화부와 문화재부의 2부가 설치된

다.42) 문화재부는 문화재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사무, 아이누문화의 

진흥에 관한 사무(문화부의 소관에 속하는 것을 제외한다), 문화시설 

중 미술관(독립행정법인국립미술관이 설치하는 것을 제외한다) 및 역

사박물관에 관한 사무를 소관한다.43)

문화재부에는 부장과 문화재감사관 각 1명과 전통문화과, 미술학예

과, 기념물과 및 참사관 1인을 둔다.44) ‘참사관’은 건조물인 유형문화

재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사무, 전통적 건조물군보존지구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사무를 담당한다.45)

41) 文部科学省組織規則(2001年1月6日文部科学省令第1号
42) 문부과학성조직령 제94조 참조.
43) 문부과학성조직령 제97조 참조.
44) 문부과학성조직령 제107조 참조.
45) 문부과학성조직령 제111조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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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지방공공단체와 교육위원회

1) 도도부현과 시정촌의 사무

지방자치법 

구지방자치법 제2조 제3항은 보통지방공공단체(도도부현 및 시정촌)

의 사무를 예시하고 있었다. 예를 들면 동항 제5호에서는 다른 영조

물과 병렬적으로 박물관 그 밖의 문화에 관한 시설의 설치, 관리 및 

문화에 관한 사무가 제시되고 있었다. 또 동항 제14호에서는 건조물, 

그림, 예능, 사적, 명승 그 밖의 문화재를 보호하거나 관리하는 것 이 

예시되고 있었다. 이러한 사무는 보통지방공공단체의 고유사무 또는 

행정사무라고 여겨지는 것이다. 보통지방공공단체는 이러한 사무에 

관해 조례를 제정할 수 있고, 행정사무의 처리에 관해서는 조례를 정

해야 하는 것으로 여겨졌다. 현행 지방자치법은 지방자치의 확대를 

위해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국가의 관여를 최소화하고자 하는 목적으

로 기관위임사무제도를 폐지하고, 예시규정도 삭제했으나, 지역의 문

화재의 보호에 관해서는 당연히 지방자치단체의 고유사무를 인정할 

수 있다. 

그동안 문화청장관의 권한 일부가 도도부현 지정도시 중핵시의 

교육위원회에 위임되었으나, 이 기관위임제도가 폐지되면서, 매장

물의 문화재여부를 감사하는 사무(문화재보호법 제102조), 중요문

화재, 사적 등의 현상변경의 허가, 그 밖의 문화청장관의 권한, 매장

문화재의 발굴조사, 매장문화재 매장지에서 공사 및 유적발견에 관한 

문화청 장관의 권한이 도도부현 또는 시 교육위원회의 자치사무(매장

문화재 관계 사무 및 중요문화재의 공개허가 사무 등) 혹은 법정수탁

사무(그 밖의 사무)로 각각 이양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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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위원회

지방공공단체의 문화재보호행정은 교육위원회가 담당하고 있다. 지

방자치법 제180조의8에서는 교육위원회의 사무를 규정하고 있는 바, 

“교육위원회는 (중략) 학술 및 문화에 관한 사무를 관리하고 이를 집

행한다.”고 하여 문화재 보존과 관리가 교육위원회의 사무임을 밝히고 

있다.

지방문화재보호심의회 및 문화재보호 지도위원

지방공공단체의 문화재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중요사항을 조사심

의하고, 이러한 사항에 관해 도도부현 또는 시정촌의 교육위원회에 

건의하는 사무를 수행하기 위해, 지방공공단체에 지방문화재보호심의

회를 둘 수 있다. 심의회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은 조례로 정하

도록 한다(문화재보호법 제190조).

또한 1975년 문화재보호법의 개정으로 도도부현의 교육위원회에는 

문화재보호지도위원을 둘 수 있게 되었는데, 문화재보호지도위원은 

수시로 문화재를 순시하고 그 소유자 및 관계자에 대해 문화재의 보

호에 관한 지도 및 조언을 하며, 지역주민에 대해 문화재보호사상에 

대해 보급활동하는 임무를 지닌다(문화재보호법 제191조).

2) 민간에 의한 문화재보호활동

문화재보호법 제4조는 일반국민과 문화재소유자 및 정부 지방공공

단체의 마음가짐에 관한 규정을 두고 있다. 일반국민은 정부와 지방

자치단체가 문화재보호법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행하는 조치에 

성실히 협력해야 하고, 문화재의 소유자 및 관계자는 문화재가 귀중

한 국민적 재산임을 자각하여, 이를 공공을 위해 소중히 보전하며 가

능한 한 이를 공개하는 등 그 문화적 활용에 노력해야 한다. 그리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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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분 소 실 소 손 계

문화재보호법시행이전
(1897년 古社寺保存法 시행이후)

(24동)
16

(3동)
2

(27동)
18

문화재보호법 시행이후
(1950년 8월 29일 시행)

(15동)
11

(67동)
64

(82동)
75

계
(39동)

27
(70동)

66
(109동)

93

정부 및 지방공공단체는 문화재보호법을 집행함에 있어 관계자의 소

유권 그 밖의 재산권을 존중해야 한다.

행정에서는 전국적으로 문화재보호강조주간 (11월1일 7일)에 각종 

행사를 하고, 문화재화재예방의 날 (1월 26일)46)에 문화재소방훈련을 

실시한다.

<도표 6> 국가지정문화재의 화재에 의한 피해건수47)

(2006년 1월 1일 현재)

건조물

46) 문화재화재예방의 날은 1949년 1월 26일에 현존하는 세계최고의 목조건조물인 
법률사의 금당이 불타면서, 벽화가 손상된 사건을 계기로 한다. 이 사건은 일본국
민에게 강한 충격을 가하고 화재 등 재해에 의한 문화재보호의 위기를 깊이 우려

하는 여론이 높아져서, 다음해인 1950년에 문화재보호의 총괄적 법률로서 문화재보
호법이 제정되었다. 그후 1954년 11월 3일에 법률상 금당의 수리사업이 준공되고, 
문화재보호행정도 확립됨과 동시에 문화재보호사상을 보다 강화하기 위해 보급계

발사업이 진행되게 되었다. 그 일환으로 법륭사 금당이 손상된 날이라는 점, 1 2
월이 년중 가장 화재가 많이 발생하는 시기라는 점에서 1955년에 당시 문화재보호
위원회(현재 문화청)와 국가소방본부(현재의 소방청)이 1월 26일을 문화재화재예
방의 날 로 정했다. 이후 매년 이 날을 중심으로 각 도도부현교육위원회, 각 소방
서, 문화재소유자 등의 협력을 얻어 문화청과 소방청이 연계 협력하여 전국 각지

에서 화재예방훈련 등의 문화재화재예방운동을 전개하고 있다.
47) http://www.bunka.go.jp/1hogo/bunkazai_boukaday_higaikensuu.html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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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분 소 실 소 손 계

문화재보호법시행이전
(1897년 古社寺保存法 시행이후) 52 5 57

문화재보호법 시행이후
(1950년 8월 29일 시행) 18 9 27

계 70 14 84

구분 종별 국 보 중요문화재

건조물
(255동)

211
(3,768동+16구)

2,230

미술공예품

회화 155 1,925
조각 124 2,584
공예품 252 2,380

서적, 전적, 고문서 281 2,534
고고자료 39 535
역사자료 1 118
소계 852 10,076

합계
(255동)
1,063

(3,768동+16구)
12,306

미술공예품

국보 중요문화재건수(2003년 1월 1일 현재)

2. 문화재보호법상 문화재 보존 관리의 주요 내용

(1) 문화재의 종류 및 지정 선정 등록

문화재보호법에서는 문화재를 유형문화재, 무형문화재, 민속문화재, 

기념물, 문화적 경관, 전통적 건조물군으로 정의하고, 이런 문화재 중

에서 중요한 것을 중요문화재, 사적 명승 천연기념물로 국가가 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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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 선정하여 중점적으로 보호의 대상으로 하고 있다. 그 밖에 보존

과 활용이 특히 중요한 것을 등록하여 보호한다.

또한 무형문화재, 무형민속문화재에 대해서는 지정 외에도 기록작성 

등의 조치를 취해야 하는 것을 문화청장관이 선택하고, 기록작성에 

노력한다.

그 밖에 토지에 매장되어 있는 문화재(매장문화재), 문화재의 보

존 수복을 위해 불가결한 전통적 기술 기능(문화재보존기술)도 보호

의 대상이 되고 있다.

문화재의 지정 선정 및 등록은 문부과학대신이 문화심의회에 자문

하고, 그 답신에 따라 하도록 되어 있다.

<도표 7> 일본의 문화재 보호의 체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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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전통적 건조물군의 보호제도와 그 운용

1) 문화재의 광역보존과 시대적 배경 - 개별보존에서 집합보존으로

시대적 배경

1970년대 중반의 법개정으로 전통적 건조물군 보존지구 제도가 창

설된 것은 1950년대 후반에서 1960년대 중반에 걸친 고도경제성장 속

에서의 도시와 지방에서의 생활기반이 격변한 것을 배경으로 한다. 

주택지의 대규모 재개발이나 농산부 인구의 도시집중 등이 진행되어, 

일본인의 전통적 주거환경이 상실되어 가고 있었다. 이러한 상황속에

서 집락촌의 보존운동이 일어났고, 전국 각지에서 전통마을보존의 조

례가 제정되게 되었다. 이러한 상황은 문화재보호제도에 있어 새로운 

과제를 제기하는 것이었다.

개별보존에서 집합보존으로

역사적 가치가 있는 건조물의 보호제도로서는 중요문화재로서의 지

정이 있지만, 이는 개별보존의 제도이다. 또 역사적 가치가 있는 지역

의 보호제도로서 사적으로서의 지정이 있지만, 이는 유적으로서의 기

념물의 지정제도이다. 종래 중요문화재로 奈良県今井町에서 7동에 이

르는 민가가 지정을 받거나 사적으로서 宿場町이 지정을 받은 예가 

있었지만, 다수의 주민이 생활하는 지역을 집합체로서 보호하는 것은 

이러한 종전의 개별보존 또는 기념물보존을 위한 제도의 응용으로 대

처하기에는 곤란하였다. 이러한 문화재의 광역보조, 집합보존에 적응

하는 제도의 신설이 필요하게 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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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주민참가의 보존

가로보존운동

인구의 감소에 고민하고 있던 長野県南木曾町의 旧中山道의 여관이
었던 妻籠의 주민들은 보존을 원칙으로 하는 관광개발을 구상하여 주

민의 합의를 형성하고, 長野県明治百年記念事業의 하나로서 설정됨으
로써 거리의 경관을 정비하도로 추진했다. 이 과정에서 주민은 ‘妻籠

를 사랑하는 모임’(妻籠を愛する会)을 결성하고 대화하는 과정을 반복

하면서 “팔지않기, 빌려주지 않기, 헐지않기”라고 하는 ‘않기 3원칙’을 

확립하고, 1971년 7월에는 妻籠宿을 지키는 주민헌장 (妻籠宿を守る

住民憲章)을 작성했다. 이 경관보존운동은 宿場町의 풍치, 경관, 환경 

등을 유지하고 형성하기 위한 엄격한 자기규제를 수반하는 것이었다. 

이러한 움직임이 발전하여, 1973년 7월 妻籠宿保存条例 가 제정되었

다. 동 조례의 내용은 宿場경관보존지구, 재향경관보존지구, 자연경관

보존지구의 3종의 보존지구를 지정하여, 구조물, 토지의 형질변경, 색

채의 변경, 죽목의 식재, 벌채 등, 토석류의 채취를 신고제로 하고, 이

러한 행위에 관한 협의, 권고를 정함과 동시에 관리, 보전, 수리에 대

한 보조에 대해 정하고 있다.

조례제정의 움직임

시정촌에 의한 조례제정의 동향은 1968년에 金沢市伝統環境保全条
例, 倉敷市伝統美観保存条例가 제정된 후, 1972년에는 高山市, 京都市, 

萩市, 神戸市, 平戸市에서 다음해인 1973년에는 南木曾町외에도 松江

市, 津和野町에서도 유사한 조례가 제정되게 되었다. 이렇게 1960년대 

중반에는 가로보존의 움직임이 시정촌의 조례제정이라는 모습으로 전

국적으로 전개되게 되었다. 이러한 동향도 반영하여 1970년대 중반에

는 법개정으로 가로보존이 제도화됨에 따라 그 제도에 따라 조례의 

제정(또는 도시계획결정)이 전국적으로 진행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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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지방의 연대

가로보존에 대한 주민, 단체나 지방공공단체의 운동이 활발히 진행

되면서 이러한 각지의 활동이 상호 연계하여 정보, 의견교환을 하도

록 되었다. 각 보존지구의 주민이나 단체에서 조직하는 ‘전국가로보존

연맹’은 문화재보호법이 개정되기 전의 1974년에 결성되었지만, 매년 

‘전국가로세미나’(全国町並みゼミ)를 개최하고, 400인 내지 500인이 참

가하고 있다. 보존지구의 기초자치단체장으로 결성되어 있는 ‘전국전

통적 건조물군 보존지구협의회’(萩市교육위원회 문화과가 사무국 담

당)는 1979년에 발족하여 1998년에 이르기까지 46개의 기초자치단체

가 참가하고 있는데, 매년 행정담당자가 참가하는 회의를 개최하여 

연락협의를 하는 등, ‘가로보존네트워크’를 간행하고, 홍보보급활동을 

하고 있다. 또한 경관조례 등을 가진 기초자치단체가 결성하고 있는 

‘역사적 경관도시협의회’도 동일한 활동을 하고 있다. 이렇게 각지의 

주민이나 공공단체가 연대하여 문화재보호에 관한 활동을 하고 있는 

것은 가로보존의 제도의 발족경위와 함께 다른 문화재보호제도와 다

른 이 제도자체의 특수성을 보이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3. 건축문화재의 화재 예방을 위한 소방 법제

일본의 문화적 건축물의 소방에 관한 법률로서는 소방법 이 있다. 

소방법 제17조는 “소방대상물로 정령으로 정하는 것의 관계자는 정령

으로 정하는 소방용설비, 소방용수 및 소화활동상 필요한 시설(이하 

‘소방용설비 등’이라 한다)에 대해 소화, 피난 그 밖의 소방의 활동에 

필요하다고 여겨지는 성능을 가지도록 정령으로 정하는 기술상의 기

준에 따라서 설치하고 유지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 방화대상물에서 정령으로 정하는 것은 소방법시행령 별표 1에 

있는 방화대상물이고, 주로 그 적용에 의해 제1호에서 제20호까지 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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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시설

등의 종류
소방시설 적용기준

소화

설비

소화기 간이소화용구(제10조): 제17호의 경우 설치

옥내소화전설비(제11조): 원칙적으로 의무 없음. 다만 정령이 
정한 지정가연물을 일정량 이상 저장하고 있거나 취급하고 있

는 건물

스프링클러 설비(제12조): 문화재가 11층 이상의 층인 경우

옥외소화전설비(제19조): 내화건축물 바닥면적 9,000 이상의 

건축물/ 간이내화건축물 바닥면적 6,000 이상의 건축물/ 그 밖
의 건축물 바닥면적 3,000 이상의 건축물

경비

설비

자동화재탐지설비(제21조): 제17호의 경우 설치

누전화재경보기(제22조): 제17호의 경우 설치

소방기관에 통보하는 화재경보설비(제23조): 제17호의 방화대
상물로, 연면적이 500 이상의 것

비상벨, 자동식사이렌 또는 방송설비(제24조): 제17호의 방화대
상물로, 수용인원이 50인 이상의 것 또는 지층 및 무창층의 수
용인원이 20인 이상의 것

피난

설비

피난기구: 방화대상물의 삼층 이상의 층 중에서, 당해 층에서 
피난층 또는 지상으로 직통하는 계단이 둘 이상 설치되어 있

지 않는 층으로 수용인원이 10인 이상인 것

항목으로 분류되어 있다. 문화재건축물은 제17호에 규정되어 있다. 즉 

“문화재보호법의 규정에 의해 중요문화재, 중요유형민속문화재, 사적 

또는 중요한 문화재로서 지정되어 있거나, 또는 오래된 중요미술품 

등의 보존에 관한 법률의 규정에 의해 중요미술품으로서 인정되었던 

건조물”이라는 것이 그것이다.

그리고 소방법 시행령상 중요문화재건축물에 적용되는 소화설비를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도표 8> 일본의 중요문화재건축물에 적용되는 방재관련 소화설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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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시설

등의 종류
소방시설 적용기준

소방

용수

소방용수(제27조): 가. 대지면적 20,000 이상 아래에 해당하는 

것: 내화건축물 바닥면적 15,000 이상의 건축물/ 간이내화건축
물 바닥면적 10,000 이상의 건축물/ 그 밖의 건축물 바닥면적 
5,000 이상의 건축물 나. 높이 30m를 초과, 연면적 25,000 이

상의 건축물

연결살수설비(제28조의2): 제17호의 방화대상물로, 지하층 바닥
면적이 700 이상의 건축물

연결송수관(제29조): 지하를 제외한 층수가 7이상인 것, 층수가 
5이상의 건축물로 연면적이 6,000 이상의 것

그런데 소방의 설비 등에 대해서는 기본적으로 소방법에서 규정하

고 있으나(제17조 제1항), 이러한 기준은 최소한의 규정으로서 각 기

초자치단체는 각 지방의 기후 또는 풍토의 특수성을 감안하여 조례로 

정령 또는 명령의 규정과는 다른 규정을 두어 소방기준을 상향조정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제17조 제2항). 또한 방화대상물의 관계자가 각 

법령이나 조례에서 정하는 소방용설비 등에 대신하여 특수한 소방용

설비 등을 설치하고 유지하는 것도 인정되고 있다(제17조 제3항).

4. 평가 및 시사점

일본의 문화재 화재예방 법제와 관련 행정을 평가하고 시사점을 도

출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행정체계에 있어 문화청과 지방자치단체가 유기적으로 문화재 

보존 관리를 책임지고 있으며 특히 지방자치단체 수준에서의 문화재 

보존 관리 시스템이 상당히 발전하였다.

둘째, 소방법은 최소한의 내용만 규정하고 각 지방자치단체에서 조

례를 제정할 수 있다. 소방법에서도 우리나라보다 소방 시설의 의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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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위가 넓지만, 특히 이러한 내용들은 최소한의 범위임을 밝히고 있

다. 이에 따라 각 지방자치단체에서 보다 높은 수준의 소방 시설을 

확보할 것을 권장하고 있다.

셋째, 문화재 방재의 날이 지정되어 있고 실제 화재 예방 및 진압 

훈련을 실시한다. 문화재청과 지방자치단체 소방 관련 행정 기관들이 

협조체제를 구축하고 있다.

넷째, 각 문화재 별로 화재예방에 관한 가이드라인이나 매뉴얼이 지

속적으로 조사 연구되고 있다.

다섯째, 문화재의 경관과 조화를 이루는 소방설비를 구축하고 있다.

여섯째, 시민의 의무가 강조되고 시민 참여가 활성화되어 있다. 주

민참가의 보존이나 주민의 연대가 활발하고, 교토시의 경우 시민 사

회가 실제로 문화재 방재의 일부분을 담당하고 있다.

. 중 국

1. 개 관: 문화재 보호 관련 법체계

중국은 선사 시대 이래 최근의 중국 혁명에 이르기까지 문화재의 

종류가 매우 다양하고 수 또한 엄청나다.48) 이러한 문화재의 관리를 

위하여 중국 국무원은 1961년 중요 문화재 보호단위를 지정한 이래, 

1982년 중화인민공화국 문물보호법 (= 또는 ‘문화재보호법’, 中华人
民共和国 文物保护法)을 제정하였으며 비교적 문화재 보호에 관한 많

은 법령을 제정 시행하고 있다. 그리고 문화재를 관리하기 위해서 

우리나라의 부(部)에 해당하는 중화인민공화국 국가문물국(= 또는 ‘문

48) 중국의 문화재 보호 법제에 관해서는 문준조, “중국의 문화재보호 법체계”, 󰡔문
화재 보존과 관리 법체계의 현황과 과제󰡕, 한국법제연구원, 2008. 5 워크숍 자료집
을 주로 참조하여 수정 보완하거나 부분적으로 전재하였다. 그 외에 김인식, “중
국의 문화재 보호법규”, 󰡔(최신)외국법제정보󰡕 2008-4, 한국법제연구원, 2008. 6., 
26-33쪽; 안신원, “中國의 <<文物保護法>> 최근 개정방향의 의의와 문제점”, 󰡔박물
관지(博物館誌)󰡕 제2권, 한양대학교박물관, 2002. 12, 9-25쪽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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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재보호국’, 中华人民共和国 国家文物局)을 두어 문화재 관리를 총괄

하고 있다.49)

중국의 문물보호법은 1982년 제정되고 1991년 소폭개정을 거쳤다가, 

2002년 10월 28일 개정을 통해 전체 33개 조문에서 80개 조문으로 대

폭 개정하였다(가장 최근의 개정은 2007년 12월 29일). 2002년 개정은 

중국의 경제발전과 중국사회의 변화에 따라 문물보호법 상에 미비점

에 대한 보완이 필요하게 되어, 경제발전과 문화재보호의 관계를 어

떻게 조화시킬 것인가, 문화재의 보호와 이용의 관계를 어떻게 조정

할 것인가에 대하여 명확성이 결여되어 있었던 점들을 보완하고자 하

는 것이었다.50)

이 법은 8장 80개조로 구성되어 있는 다른 중국 법률에 비해 비교

적 풍부한 내용을 담고 있다.51) 이 법의 개정에 따라, 2003년 5월 13

일 국무원 제8차상무회의를 통과하여 제정된 중화인민공화국 문물보

호법실시조례 (中华人民共和国 文物保护法 实施条例)가 7월 1일부터 

시행되고 있다(=우리나라의 시행령에 해당).52)

49) 우리나라의 문화재에 해당하는 중국어는 文物이며 이는 어느 정도 가치가 있는 
‘오래된 물건’이라는 뜻이며 우리나라의 “문화재” 보다는 훨씬 넓은 개념이라고 할 
수 있다. 한편, 중국어의 舊貨는 단순히 ‘오래된 물건’을 말한다. 통상 文物은 문화
재로 舊貨는 골동품으로 번역하여도 무방할 것이다.

50) 예컨대 중국의 개혁개방이후 골동품시장이 큰 호황을 누렸는데, 이러한 골동품 
매매는 개정 전의 문물보호법 하에서는 위법한 것이었다. 구법 제24조는 “사인이 
수장하는 문화재는 문화행정관리부문이 규정한 조직이 구입한다. 다른 어떠한 조적 
및 개인도 문화재 매매업무릉 영위할 수 없다”라고 규정되어 있었고, 제25조는 사
인이 수장한 문화재를 타인에게 매각하여 이익을 취하는 행위는 금지하고 있었으

며 허가없이 외국인에게 매각하는 행위도 금지하고 있었기 때문이다. 다만, 정부에
서는 골동품은 문화재가 아닌 것으로 보아 골동품의 거래를 묵인하여 왔다. 그러나 
골동품에는 모조품, 도굴품 등도 있어 이러한 거래에 대한 규제가 필요하였던 것이
다. 우리나라의 경우에도 예술품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하여서는 거래에 대한 입법
의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다.

51) 각 장의 제목은 다음과 같다. 제1장 총칙, 제2장 이동불능 문화재, 제3장 고고유
적 발굴, 제4장 소장단위 소장 문화재, 제5장 민간소장 문화재, 제6장 문화재의 해
외반출 및 반입, 제7장 법률책임, 제8장 부칙.

52) 한편 국무원은 2006년 9월 20일 만리장성보호조례 (长城保护条例)를 제정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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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외에도 중국은 문화재에 관한 많은 법령을 두고 있다. 문화재보

호국이 부문규장으로 제정한 것으로는 문화재보호공사관리판법(文物

保护工程管理办法), 문화재행정처벌절차규정(文物行政处罚程序暂行规定), 

박물관관리판법(博物馆管理办法), 세계문화유산보호관리판법(世界文化

遗产保护管理办法), 문물국경반출반입심사관리조례(文物进出境审核管理
办法), 고고학섭외업무관리판법(中华人民共和国考古涉外工作管理办法) 

등이 있다.

그 밖에 법령은 아니지만 우리나라의 고시, 훈령, 예규, 지침 등에 

해당하는 规范性文件으로는 다음과 같은 것들이 있다. 文物保护工程
监理资质管理办法(试行), 近现代文物征集参考范围 和 近现代一级文物
藏品定级标准(试行), 近现代文物征集参考范围, 近现代一级文物藏品定级
标准(试行), 文物拍卖管理暂行规定, 文物保护科学和技术研究课题管理办
法, 国家文物局突发事件应急工作管理办法, 文物保护科学和技术研究课
题招标评标暂行办法, 全国重点文物保护单位记录档案工作规范(试行), 文

物保护科学和技术创新奖励办法(试行), 全国重点文物保护单位保护规划
编制审批办法, 全国重点文物保护单位保护规划编制要求, 国家文物局重
点科研基地管理办法(试行), 文物保护行业标准管理办法(试行), 文物出境

展览管理规定, 文物保护工程施工资质管理办法, 文物保护工程勘察设计
资质管理办法, 文物保护科学和技术研究课题评审程序暂行规定, 文物保

护科学和技术评审与咨询专家管理办法(试行), 中国文化遗产标志管理办法 

등이다.

한편, 법률, 행정법규 및 행정규장, 그리고 규범성 문건 외에도 지방

은 자신의 관할지역내에서의 문화재보호관리 업무를 수행하기 위한 

지방성법규를 제정하여 시행하고 있다. 

동년 12월 1일부터 시행하고 있다. 이는 문물보호법이라는 법률아래에 국무원이 제
정한 2개의 행정법규가 시행되고 있는 것인데, 우리나라와 법체계가 다른 점이 있
지만 만리장성 보호를 위하여 특별히 국무원이 행정법규를 제정한 점이 주목할 만

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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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과 관련하여서는 古建筑消防管理规则(고건축물 소방관리규칙), 

关于加强文物消防工作的紧急通知(문화재의 소방업무 강화에 관한 긴

급 통지)와 같은 법령이 존재한다.

2. 문물보호법상 문화재 보존 관리의 주요 내용

(1) 문물보호법의 입법취지 및 대상

문물보호법 제1조에서는 문화재의 보호를 강화하고 중화민족의 우수

한 역사적 문화유산을 계승하고 과학연구활동을 촉진하고 애국주의 및 

혁명전통교육을 추진하고 사회주의의 정신문명과 물질문명을 건설하기 

위하여 헌법에 의거하여 문물보호법을 제정하였음을 밝히고 있다.

문물보호법은 국가가 보호하여야 할 문화재로서 역사, 예술, 과

학적 가치를 갖는 고문화유적, 고묘장, 고건물, 石窟寺, 및 석각, 벽화, 

중대한 역사적 사건, 혁명운동 또는 저명인물과 관련되고 중요한 

기념적 의의, 교육적 의의 또는 사료가치가 있는 근대현대의 중요한 

사적, 실물, 대표적 건축, 역사상 각시대의 진귀한 예술품 공예미

술품, 역사상 각시대의 중요한 문헌자료 및 역사적 예술적 과학

적 가치가 있는 手記稿, 및 도서자료 등, 역사상 각시대, 각민족의 

사회제도, 사회생산, 사회생활을 반영한 대표적 실물을 들고 있다. 한

편, 이러한 문화재에는 해당하지 않지만, 과학적 가치가 있는 高脊椎

동물화석 및 고인류화석은 문화재와 동일하게 국가의 보호를 받는다

(제2조 제3항).

(2) 문화재 보호의 행정조직

문화재로 인정하는 기준과 방법은 국무원 문화재행정부문(국가문물

국)이 제정하여 국무원에 보고하여 승인을 얻도록 하고 있으며(제2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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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항) 국무원 소속의 국가문물국은 전국 문화재보호업무를 주관하며

(제8조) 이를 위하여 많은 행정규장을 제정하고 있다. 

또한, 지방의 각급인민정부는 당해 행정구역내의 문화재에 대한 보

호업무에 대한 책임을 지며, 현급이상 지방인민정부의 문화재보호업

무를 담당하는 부문은 당해 행정구역내의 문화재보호에 대하여 감독

관리를 실시한다. 현급이상 인민정부의 유관 행정부문은 각자의 직책 

범위내에서 관련된 문화보호업무에 대한 책임을 진다(이상 제8조).

(3) 문화재의 종류와 등급

중국에서 문화재의 등급은 이동불능 문화재와 이동가능문화재를 구

분하여 지정하고 있다. 즉, 이동불능 문화재(不可移动的文物)의 경우 

고문화遺址, 고묘장, 고건물, 石窟寺, 석각, 벽화, 근대현재의 중요한 

史蹟 및 대표적 건축물에 대하여 그 역사적 예술적 과학적 가치에 

따라 전국중점문화재보호단위, 성급문화재보호단위, 시 현급 문물보

호단위로 구분하여 결정하고 있고, 역사상 각 시대의 중요한 실물, 예

술품, 문헌, 수기본, 도서자료, 대표적 실물 등 이동가능한 문화재는 

진귀문화재와 일반문화재로 구분하되, 진귀문화재(珍贵文物)는 一級문

화재, 二級문화재, 三級문화재로 구분한다(제3조). 이렇게 중국은 문화

재에 다양한 등급을 부여하여 보호하고 있다.53)

(4) 문화재 보호업무의 기본원칙

문물보호법은 문화재의 보호업무와 관련된 기본방침으로 보호위주, 

응급조치제일(抢救第一) 합리적이용, 관리강화의 방침을 관철시키는 

53) 참고로 보존문화재가 특히 풍부하고 중요한 역사적 가치가 있거나 혁명기념의 
의의가 있는 성시는 국무원이 심사결정하여 역사문화도시로 공포한다(제14조). 중
국 국무원은 1982년, 1986년, 1994년 세 차례에 걸쳐 역사문화도시를 지정하였으며, 
현재 베이징, 상하이, 칭다오 등을 포함하여 총 99개의 역사문화도시를 지정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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것이라고 규정하고 있다(제4조). 여기에서 주목할 필요가 있는 것은 문

화재에 위험이 닥쳤을 때, 구조하는 것을 첫번째로 한다는 抢救第一의 
방침이다. 이러한 방침은 하위법에서 구체적으로 규정되게 된다.

재정과 관련하여서는 현급이상 인민정부는 문화재보호의 소요경비

를 당해 인민정부의 재정예산에 반영하도록 하고, 문화재 보호를 위

해 설립한 기금은 문화재 보호 관련 업무에만 사용하도록 명시하였다

(제10조). 문화재보호에 대한 교육도 강화하도록 규정하여 전국민의 

문화재보호에 대한 의식을 고취하고 문화재보호의 과학적 연구를 장

려하고 문화재보호의 과학기술수준을 높이도록 하고 있다(제11조). 나

아가 일정한 경우 문화재 보호에 공헌한 단위나 개인에게 국가가 정

신적인 격려 또는 물질적인 장려를 하도록 하고 있다(제12조).54)

(5) 이동불능 문화재의 보호 방법

문물보호법 제3장은 이동불능 문화재에 관해 규정하고 있는데, 보호 

방법에 관해서도 규정하고 있다.

제17조는 “문화재보호단위의 보호범위내에서는 다른 건설공사나 폭

파, 시추, 굴착 등의 작업을 하여서는 아니된다. 다만, 특수한 상황으

로 인하여 문화재보호단위의 보호범위내에서 다른 건설공사 또는 폭

파, 시추, 굴착 등의 작업을 할 필요가 있는 경우 문화재보호단위의 

안전을 보증하고 당해 문화재보호단위를 심사결정, 공포한 인민정부

의 승인을 얻어야 하며, 승인전에 한단계 위의 인민정보의 동의를 구

54) 1. 문화재보호에 관한 법률, 법규를 성실하게 집행하고 문화재보호 성적이 현저
한 자 2. 문화재의 보호와 위법한 범죄행위에 대하여 단호한 투쟁을 한 자 3. 개인
이 수장한 중요문화재를 국가에 기증하거나 문화재 보호사업을 위하여 기증을 한 

자 4. 문화재를 발견하고 지체없이 상부에 보고하거나 인계함으로써 문화재가 보호
될 수 있도록 한 자 5. 고고학적 발굴작업중에 중대한 공헌을 한 자 6. 문화재 보
호 과학기술분야에서 중요한 발명창조를 하거나 기타 중요한 공헌을 한 자 7. 문화
재가 파괴위험에 처한 때 문화재를 응급조치하는데 공이 있는 자 8. 오랫동안 문화
재업무에 종사하여 현저한 업적을 쌓은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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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여야 한다. 전국중점문화재보호단위의 보호범위내에서 다른 건설공

사 또는 폭파, 시추, 굴착 등의 작업을 하는 경우 반드시, 성, 자치구, 

직할시 인민정부의 승인을 얻어야 하며 그러한 승인을 하기 전에 국

무원 문화행정부문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이 규

정을 위반하는 행위에 대해서는 제7장의 벌칙조항에 의하여 엄중하게 

처벌을 하도록 하고 있다.  

문화재보호의 실제적 필요성에 근거하여 성, 자치구, 직할시 인민정

부를 승인을 얻어 문화재보호단위의 주위에 일정한 건설통제지대를 

설정하여 공포할 수 있으며, 그 건설통제지대내에서 건설공사를 하는 

경우 문화재보호단위의 역사적 풍모를 파괴하여서는 아니된다. 공사

설계방안은 반드시 문화재보호단위의 등급에 근거하여 상응하는 문화

재행정부문의 동의를 얻은 후 건설기획에 보고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

다(제18조). 

문화재보호단위의 보호범위내 및 건설통제지대내에서는 상응하는 

문화재보호단위 및 그 환경을 오염시키는 시설을 설치하거나 활동을 

하여서는 아니된다. 이미 설치된 문화재보호단위 및 그 환경을 오염

시키는 시설에 대해서는 기한을 정하여 처리하여야 한다(제19조). 

문화재 지역에 건축물을 시공할 때에는 가급적 문화재의 위치를 보

존할 수 있도록 하고 불가피할 경우 건설업체는 사전에 위치보존을 

위한 시공계획을 수립하고 해당 문화재행정 주관부문의 비준을 얻어

야 한다. 또한 불가피하게 문화재를 이전하거나 철거하는 경우 해당 

성급 인민정부의 비준을 받아야 하며, 성급 문화재를 이전 및 철거하

는 경우는 국무원 주관부서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 위 절차에 근거하

여 철거한 벽화, 조각(雕塑), 건축자재 등은 해당 문화재행정 주관부문

이 지정한 소장기관이 소장하며, 위치보존이나 이전 및 철거비용은건

축단위가 건축비용으로 처리한다(20조).



제3장 건축문화재 화재 예방을 위한 외국의 문화재 보존 관리 법제

62

문화재의 보수나 유지비용은 사용인 혹은 소유자가 부담하며 국가

는 이에 대해 보조할 수 있다. 만일 개인이 훼손된 문화재에 대한 보

수를 거부하는 경우 현급 이상의 인민정부가 직권으로 보수공사를 시

행하고 비용을 소유자가 부담하게 할 수 있다. 문화재 보수는 당해 

문화재행정 주관부문의 비준을 받아야 하며, 문화재 건축자격을 갖춘 

단위만 시공할 수 있다(21조). 만일 문화재가 멸실된 경우 유적을 보

존하고 원위치에 재건축하지 않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특수한 경우 

성급 인민정부의 비준을 거쳐 원위치에 재건축할 수 있다. 그러나 국

가중점 문화재는 원위치에 재건축해야 하며, 역시 성급 인민정부의 

비준을 받도록 하였다(22조).

(6) 경제건설과 문화재보호의 조화

제9조는 “각급 인민정부는 문화재보호를 중시하고 경제건설 및 사

회발전에 따라 문화재 보호의 관계를 정확하게 처리하고 문화재 안전

을 확보하여야 한다. 기본건설 여행의 발달은 반듯이 문화재 보호의 

방침을 준수하여야 하며 그 활동은 문화재에 손해를 조성하여서는 아

니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이는 경제건설과 문화재보호를 조화시킬 

필요성을 강조한 것이라 할 수 있다. 이 규정과 관련하여 제7장(법적

책임)에서는 문화재에 대한 각종 책임과 벌칙을 상세하고도 엄중하게 

규정하고 있다.

3. 건축문화재의 화재 예방을 위한 소방 법제

(1) 입법취지

중국은 고건축물의 소방관리를 위하여 고건축물 소방관리규칙 (古

建筑消防管理规则, 一九八四年三月十二日 文化部、公安部发布)이 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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되어 있다.55) 고건축물 소방관리규칙 은 중화인민공화국 문물보호

법 (=문화재보호법)과 소방감독조례 의 정신에 의거하여 소방관리업

무를 강화하고, 고건축물이 화재를 당해 해를 입는 것을 면하도록 하

기 위해서, 특별히 제정한 것이다(제1조). 중국의 경우에도 문화재의 

화재 예방은 문화재보호와 소방 업무와 중복되는 것이어서 관련 행정

조직의 감독을 함께 받고 있다. 즉 이 규칙은 문화부(文化部)와 공안

부(公安部)가 연합하여 제정한다. 각 성, 시, 자치구의 문화부, 공안부

는 그 지역의 상황에 결부하여, 세칙을 제정할 수 있다.

(2) 관리의 범위

동 규칙에서는 “고건축물은 국가의 중요한 역사문화유산이며, 국가 

문명의 중요한 상징이다.”라고 선언하고 있다(제1조). 그리고 동 규칙

에 의해 관리되는 범위에 관해서는 “각 항목 중점 보호기관의 고건축

물 및 역사기념건축물, 고분 중에 남겨진 지역건축물의 보호기관, 모

두 본 규칙에 의거하여 관리하는 범위이다. 각 항목 중점 문물 보호

단체 중의 혁명기념건축물, 박물관 및 각종 문물보관 진열기관도 본 

규칙을 활용한다.”라고 규정하였다(제2조).

(3) 소방업무의 기본 원칙

고건축물의 소방업무에 관한 원칙으로는 “엄격한 관리를 철저히 수

행하고 재난을 미연에 방지해야 한다.”라고 제시하였다(제3조). 또한  

국가공공재산을 애호하는 것은 우리 국민의 신성한 의무로 보아, 국

민마다 항상 경계심을 높여, 고건축물 화재발생을 방지해야 한다는 

원칙을 천명하였다(제4조).

55) http://china.findlaw.cn/fagui/xz/27/186357.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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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소방업무의 책임

고건축물의 소방업무는 각 고건축물 관리와 사용단체의 구체적 책

임이다. 그 지역 시, 현의 문물관리부는 책임지고 지도한다. 지방공안

기관은 관리감독과 업무기술지도를 한다(제5조). 각 고건축물의 관리

와 사용단체는 전체 관리업무의 중요한 부분에 속하는 화재예방을 함

께 계획하고 배치하고 검사하고 총괄하고 비평하여 확실하게 해야 하

고, 방화작업을 일상화, 제도화해야 한다(제6조). 

고건축물관리와 사용단체의 행정지도자는 그 단체의 방화안전책임

자가 단체의 소방안전업무를 전면적으로 책임지게 해야 한다(제7조). 

그 구체적 임무는 다음과 같다. 집행국가와 지방정부가 선포한 소

방법규와 유관한 지시를 철저히 이행한다. 등급방화책임제와 직책

방화책임제를 성실하게 실행한다. 지도자는 방화안전관리제도 각 

항목을 실행하여 제정하고 감독한다. 지도자는 방화선전교육을 확

대하여 소방지식을 보급한다. 기일을 정하여 방화안전검사를 구성

하여, 시기 적절하게 드러나지 않는 화재 위험을 개선한다. 조직의 

지도자는 소방대원을 겸한 일반 의무 소방대원이 함께 작업을 하도록 

유도한다. 소방기재설비와 수원시설을 책임지고 계획하여 배치한다. 

지도자는 소화계획을 정하여, 화재가 발생했을 시 조직이 제때에 

유효한 구조(불을 끄고 인명과 재산을 구하는 것)를 하게 한다. 화재

원인 조사에 참여하고, 경험을 총괄하여 교훈한다.

각 고건축물의 관리사용기관은 범위, 임무의 크고 작음에 따라 전임 

혹은 겸임의 소방관리관부를 배치해야 하며, 대중적 의무소방조직을 

설치하여 기일을 정하여 훈련교육을 해야 하며, 일상적인 자율방화활

동과 연합방화활동을 전개해야 한다. 평상시 방화를 할 수 있다면 만

약 재난이 오더라도 시기 적절하게 구조활동(불을 끄고 인명과 재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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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구하는 것)을 할 수 있다(제8조). 모든 고건축물기관의 직원과 종

교직업가는 모두 반드시 방화와 소화에 대한 기본지식을 지녀야 하

며, 적극적으로 소화활동에 참여해야 하고, 또 업무 심사의 하나의 조

건으로 한다(제9조).

(5) 소방업무의 내용

고건축물 관리와 사용의 소방시설과 각 항목 방화활동 경비는 그 

기관 관리비 중에서 지출한다. 만약 중대한 소방안전시설 설치가 필

요하면, 서면으로 상급주관부서에 요청하여 비용을 해결한다. 모든 고

건축물의 관리, 사용기관은 반드시 화원(불타기 쉬워 화재의 원인이 

되는 물건), 전류와 각종 인화성, 폭발성이 있는 물질의 관리를 엄격

하게 해야 한다. 고건축물 보호범위내에는 땔감, 목재 등 쉽게 타는 

가연물질을 금지한다. 가스, 액체석유 가스 등 건축물 내에 두는 것을 

엄격히 금지한다. 또한 고건축물을 호텔, 식당, 숙박시설 또는 직원숙

소로 이용하는 것을 금지한다. 건축물의 주요 신전(어전)에서 생산을 

진행하거나 불을 사용한 물건을 금지한다. 곁채, 복도, 뜰 등에 불을 

사용한 물건을 설치할 때는 반드시 방화안전대책이 있어야 하며, 또 

서면으로 상급부서인 문물관리부와 그 지역 공안기관 비준을 받아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법률로 단속하여 금지한다. 중요 위험장소에는 

‘취연금지’의 분명한 표지를 설치해야 한다.

종교활동장소의 고건축물로 지정된 곳에서, 만약 전등을 켜고, 종이

를 태우고, 향을 피울 때는 반드시 지정된 곳에서 해야 하고, 방화시

설을 구비하고, 또 전담자를 둬서 관리를 보게 하거나 당직을 채용하

여 순찰하게 하는 등 대책을 세워야 한다.

고건축물내 전등과 기타 전기설비를 설치할 때, 반드시 문물행정관

리부와 공안소방부의 비준을 거쳐야 하고, 또 엄격한 전기안전기술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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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을 집행해야 한다. 이미 전기시설이 들어간 중점문화재의 경우는 

보충 심사를 실시한다. 소방안전요구를 위반한 경우는 반드시 기일 

내에 철거하거나 따로 설치해야 한다. 모든 고건축물과 인접한 방은 

꼭 방화벽이나 비상 소방통로가 있어야 한다. 고건축물 보호구의 교

통, 출입구는 반드시 막힘없이 잘 통하도록 유지되어야 하고, 막히거

나 침해되어서는 안 된다.

고건축물의 수리가 필요할 때는 반드시 고건축물의 관리와 사용기

관과 시공기관이 모두 함께 소방안전대책을 세우고, 관리제도를 엄격

하게 하며, 책임을 명확하게 하고, 서면으로 상급관리부와 그 지역 공

안기관의 비준을 받은 후에야 공사를 시작할 수 있다. 수리과정 중 

소방대원을 당직으로 세워 순찰을 하게 하고, 상황이 생겼을 경우 시

의적절하게 처리하게 해야 한다.

벼락으로 인한 화재 발생 예방을 위해, 높고 큰 고건축물에는 피뢰

침을 설치해야하고, 매년 뇌우계절 전에 보수검사를 받아야 하며, 완

전한 효능을 보장받아야 한다.

각 고건축물의 관리와 사용기관은 반드시 기관의 실제적 상황에 결

부시켜, 소방안전관리의 구체적 방법을 제정해야 하고, 공문서로 공

포 집행해야 한다. 각 고건축물 보호장비는 반드시 적합한 수량의 

소방용 물을 배치해야 한다. 도시에는 소방파이프의 구역이 있고, 관

련 규정의 요구를 참고하여, 소화전을 설치한다. 수원이 결핍된 구역

은 소방물독을 증설하고, 저수지를 건설한다.

고건축물 소방에 사용하는 물을 자연수원으로 제공받고, 적합한 땅

에 재건할 때 소방차는 부두의 물을 끌어올 수 있다. 이전부터 있던 

자연의 수원은 마땅히 유지하고 보호해야 하고, 소방에 사용하는 물을 

보장해준다. 고건축물관리와 사용기관은 마땅히 필요에 의하여, 적당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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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화기와 경보사이렌을 배치해야 한다. 문화재의 중요한 전시품은 실

시수요에 따라 기한을 정해두고 천천히 자동경보와 소방장치를 설치한

다. 국민은 화재경보 발생시에, 신속하게 경찰에 긴급사태를 알리고, 

즉시 불을 끄고 인명과 재산을 구해야 한다. 화재가 발생한 기관의 지

도자는 반드시 즉시 조직의 힘으로 신속하게 유효한 구조활동을 진행

해야 한다. 기관을 선도하고 대중이 모두 적극적으로 지원하게 한다.

이 규칙을 성실하게 집행하면 화재예방 업무가 적극적이고, 성과가 

뚜렷하고 화재속에서 용감한 기지로 투쟁하고, 돋보이고, 중대한 국가 

재산 손실을 막으며, 주관부서에서 표창과 장려금을 준다. 이 규칙을 

위반하면, 방화업무는 방임되고, 직무를 소홀히 한 것이 된다. 아울러 

화재가 발생하면, 국가재산의 손실에 대해 사건 경위의 경중을 분별

하여 주관부서가 행정법률에 규정한 대로 처벌한다. 혹은 공안이나 

사법기관이 형사책임이 정해질 때까지 조사한다.

4. 평가 및 시사점

중국의 문화재 화재예방 법제와 관련 행정을 평가하고 시사점을 도

출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고건축물에 대한 법제를 별도로 두었다. 즉 고건축물 소방관

리규칙 은 중화인민공화국 문물보호법 과 소방감독조례 의 정신에 

의거하여 특별히 제정한 것인데, 비록 우리와 법체계가 다르지만 건

축문화재의 경우 특별한 취급을 위하여 별도의 법제를 제정한 것은 

우리에게 시사하는 바가 크다고 할 것이다.

둘째, 문화재의 수가 많아 국가중점 문화재 및 1급 문화재에 대하여

는 국무원이 직접 관리하는 형식을 취하고 있다. 즉 문화재 등급에 

따라 업무 분담을 분명히 한 점이 특징이라고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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셋째, 문화재 보호를 국민의 의무로 보고 있는 점, 처벌행위에 대하

여 상세하고 엄한 규정을 둔 점 등도 특징이다.

넷째, 지방정부도 문화재보호의 계획과 예산에 대한 일정한 구속력 

있는 규정을 두고 있는 점은 우리에게도 시사하는 바가 크다고 본다.

다섯째, 문물보호법 내에 역사문화도시의 지정 제도를 두고 있는 점

도 특징이라고 할 수 있다.

그 외에 중국이 최근 시장경제로 나아가면서 문화재에 대한 새로운 

조항들을 두는 특색이 있기도 하다.

. 미 국

미국은 연방국가를 취하고 있기 때문에 문화재보호 관련 법제의 체

제가 우리나라와 다른 부분도 있지만, 보호체계를 상당히 잘 규정하

고 있는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 USC 제16편에 편재되어 있는데 이를 

중심으로 살펴보고자 한다.56)

1. 개 관: 문화재 보호 행정조직 및 제도

미국의 문화재 보호는 국립공원청에서 담당하는 것이 원칙이지만, 

역사유적보호법 (National Historic Preservation Act)의 제정으로 여러 가지 

기관과 제도가 확립되었다. 즉, ‘역사유적보호 자문위원회’(Advisory Council 

on Historic Preservation), ‘주 역사유적보호실(State Historic Preservation 

Office)’, ‘유적지 국가등록(National Register of Historic Places),’ 그리고 

‘섹션 106조 검토 프로세스(Section 106 review Process)’ 등이 그것이다.57)

56) 이하의 내용은 유진호, “미국의 문화재 보호법제”, 󰡔최신 외국법제정보󰡕2008-4, 한
국법제연구원, 2008. 6, 34-50쪽을 주로 참조하여 수정 보완하거나 부분적으로 전재

하였다. 그 외에 미국의 문화재보호 관련 법체계는 김수갑, “미국의 문화재보호법제
에 관한 고찰”, 󰡔법학연구󰡕 제11권, 충북대학교법학연구소, 2000. 12, 133-157쪽을 참
조하였다. 미국의 문화재 보호 관련 법령은 http://www.nps.gov/history/laws.htm#pres 참조.

57) Thomas F. King, Cultural resource laws and practice: an introductory guide (Herit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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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국립공원청

미국의 ‘국립공원청’(또는 미국 국립공원 서비스국, National Park 

Service; NPS)은 미국 내무부(Department of the Interior) 소속의 연방정

부기관으로 국립공원의 관리뿐만 아니라 문화유산의 보존과 관리를 

담당하고 있다.58) 국립공원청은 조직에 있어 어느 정도 독립성을 갖

고 있어 ‘청’의 성격도 있으나 조직상으로는 내무부의 가장 중요한 내

부조직이라고 할 수 있다.59)

(2) 역사유적보호 자문위원회

‘역사유적보호 자문위원회’(Advisory Council on Historic Preservation)

는 매년 네 번 회의를 가지면서, 정부 및 민간부분의 20명의 위원으

로 구성되고, 최고위원은 대통령에 의해 임명된다. 본 자문위원회는 

유적보존 문제에 관하여 대통령과 의회에 자문을 제공하고, 연방기관

간의 마찰을 조정하는 정책 및 가이드라인을 개발할 뿐만 아니라 섹

션 106조 검토 프로세스에 참여하는 역할을 수행한다. 수년 동안 역

사유적보호 자문위원회는 섹션106조하에서의 고고학적 유물을 다루는 

여러 가지 가이드 문서를 준비해왔다.60)

resources management series; v.1), Walnut Creek: Altamira, 1998. 참조.
58) http://www.nps.gov/ 조직에 관해서는 http://www.nps.gov/aboutus/upload/nps_org.pdf 
참조. 

59) 미국의 경우 우리나라와 달리 국립공원과 문화재를 하나의 기관에서 관리하고 
있다. 굳이 우리나라와 비교한다면, 우리나라는 국립공원관리공단과 문화재청으로 
이원화되어 있다. 연구자에 따라서는 ‘국립공원관리공단’이라고 번역하는 경우도 
있으나 오해의 소지가 있다.

60) 최근의 것으로 대표적인 것이 2007년도에 나온 ‘묘지,인간생활유적지, 장례물건에 
관한 정책선언(Policy Statement Regarding Treatment of Burial Sites, Human Remains, 
and Funerary Objects)’이 그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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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유적지 국가등록

유적지 국가등록(National Register of historic Places)은 국립공원청

의 지도를 받으면서 보존가치가 있는 모든 지구, 지역, 건물, 구조물 

및 물건들의 공식적인 국가목록이다. 이에 등록되기 위해서는, 미역

사나 건축, 고고학, 기술, 문화에 있어서 의미를 갖는 성질이 지역, 

지구, 건물, 구조물에 존재하며, 객체의 완결성(지역 디자인 구조

설정 재료 감각 제조기술 등)이 다음의 네 가지 차원에서 존재하

여야 한다.61) 

즉 첫째, 미역사에 의미있는 기여를 한 사건과의 관련성, 둘째, 미국

의 역사상 의미있는 인물의 삶과의 관련성, 셋째, 독특한 성격의 건축 

형태, 기간 또는 방법을 나타내거나, 높은 예술적 가치를 소유하거나, 

대단한 예술가의 작품을 대표하거나, 의미심장하고 훌륭한 단체를 대

표하는 것, 넷째, 선사시대 또는 유사시대에 관한 중요한 정보의 산출

성이 그것이다.

유적지 국가등록은 이러한 승인된 재산이 국가지원금, 은행여신 및 

세금감면 등의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기본자격을 부여한다.

(4) 주(州) 역사유적보호실

‘주(州) 역사유적보호실’(State Historic Preservation Office)은 주전체에 

걸쳐 역사적 재산의 목록을 만들고, 그러한 재산을 국가등록(National 

Register)에 추천하며 주(州) 전체에 걸친 보존계획을 유지할 뿐 아니

라 다른 지역기관들을 보조, 자문, 교육 등의 지원을 한다. 총 59개의 

주 역사유적보호실이 각 주마다 한 개씩 설치되어 있다.

61) http://www.nps.gov/history/nr/listing.ht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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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섹션 106조 검토 프로세스

역사유적보호법 (National Historic Preservation Act)의 섹션 106조는 

모든 연방적으로 재정지원받는 프로젝트가 유적지에 영향을 끼칠 가

능성이 있는 경우 ‘검토 프로세스’(Review Process)를 의무적으로 거쳐 

점검받도록 하고 있다.62) 즉, ‘유적지 국가등록’(National Register of 

Historic Places)에 등록되었거나 등록자격이 있는 장소에 영향을 미치

는 모든 행위는 ‘검토 프로세스’의 대상의 된다. 비록 본 프로세스는 

법률적으로 구속하지는 않지만, 이해관계자들에게 프로젝트에 대한 

의견을 개진할 기회를 부여한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본 ‘섹션 106

조 검토 프로세스’를 만들게 된 주된 목적은 문화재에 대한 잠재적 

피해나 손해를 최소화하는데 있다. 

따라서 아직 ‘유적지 국가등록’에 등록되지 않은 장소라 할지라도 

잠재적으로 등록의 기준을 만족시키는 그러한 장소는 등록된 유적지

와 동일한 보호를 받게 된다. 따라서 역사문화와 관련가능성이 있는 

많은 장소가 본 섹션 106조 검토 프로세스에 의해 사전 보호를 받게 

되는 것이다. 방대한 미 국토에서 유적과 관련성 있는 공유지는 셀 

수 없이 많으며, 일일이 모든 장소가 ‘유적지 국가등록’으로 지정되기

가 현실적으로 어려운 점을 감안한다면, 본 검토 프로세스는 미 문화

재 보호를 위한 선제적 장치라 볼 수 있을 것이다. 이러한 검토 프로

세스가 없었다면 많은 문화역사적 재산이 훼손되었을 것이다.

검토 프로세스 결과, 역사유적보호법상, 문화재(특히 국가등록(National 

Register)에 등록된 문화재)에 손상을 가할 수 있는 활동과 직간접적으

로 관련된 모든 기관은 반드시 대안을 모색하도록 강제된다. 만약에 

해당 활동이 문화재에 역작용을 가하지 않는 것으로 믿어지면 해당 

62) Thomas F. King, Federal planning and historic places: the section 106 process 
(Heritage resources management series; v.2), Walnut Creek: Altamira Press, 2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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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기관은 이를 문서화하고 프로젝트를 수행할 수 있다. 그러나 만

약 역작용이 예상되면, 해당 기관은 지역 주 역사유적호실과 함께 유

적지 피해를 최소화 할 수 있는 대안을 찾아야 한다. 이때 모든 이해

관계자들이 해당 활동을 검토하고 및 의견을 제출할 기회를 부여받게 

된다. 

2. 문화재 보호 법체계 및 주요 내용

대표적인 법률로는 고대유물법 (Antiquities Act, 1906), 사적법 (=

‘유적지법’, Historic Sites Act, 1935), 유적보존을 위한 국가신탁법

(National Trust for Historic Preservation Act, 1949), 역사유적보호법

(= 국가유적보존법 =‘문화재보호법’=‘국가역사보존법’, National Historic 

Preservation Act, 1966/NHPA),63)64) 고고학적 자원 보호법 (Archaeological 

Resources Act, 1979)등이 있다.65)

(1) 고대유물법

고대유물법 (Antiquities Act, 1906)은 고대유물 등의 가치를 지닌 

국가적 기념물에 대하여 대통령의 권한으로 국립공원이나 보존지역으

로 지정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1906년에 제정한 것이다.66) 동법에 

의한 지정지역은 국립기념지역(물)(National Monument)라는 명칭을 받

게 되었다. 

63) 이 법률의 명칭을 번역하는데 있어, ‘국가유적보존법’ 또는 ‘국가역사보존법’이라
고 번역하는 경우도 있으나 이보다는 역사유적보호법 이 더 알맞지 않을까 생각

된다. 우리나라의 문화재와 개념이나 범위가 다른 점이 있지만, 혼동의 소지가 없
다면 ‘문화재보호법’으로 번역하는 것도 가능할 것이다.

64) 역사유적 보호 자문위원회의 구성과 기능에 관하여는 김수갑, 앞의 글, 147-151
쪽 참조.

65) 이하의 내용은 유진호, 앞의 글, 34-50쪽을 수정 보완하였다.
66) http://www.archaeology.org/antiquitiesac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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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법 섹션 1조(16 U.S.C.A. § 433)에서 연방문화재산에 대한 파괴행

위와 약탈행위를 다루고 미 정부소유지에서 어떤 역사적 선사적 유적

이나 기념물 또는 유물을 개인적으로 전용하거나, 도굴하거나, 손상시

키거나 파괴하는 행위에 대한 벌금형을 규정하고 있다. 그리고 섹션 

2조(16 U.S.C.A. §431)에서 미 대통령에게 그의 재량하에 특정 미연방

소유지를 국가적 기념물로 지정할 일방적인 권한을 주어, 문화보존지

역상 사냥이나 방목행위, 광물채굴 등의 행위를 제한할 수 있도록 하

고 있다. 즉, 연방정부가 소유하고 있는 특정 공유지 사용에 관하여 

의회 검토 없이 직접 집행명령(executive order)으로 제한할 권한을 대

통령에게 주고 있는 것이다. 섹션 3조(16 U.S.C.A. §432)에서는 지정지

역에서의 유적지 검사, 고고학적 지역에 대한 굴착행위, 유물 등의 수

집행위는 연방정부의 허가를 받도록 하고 있다.

동법은 미국내 보전 및 보존정책을 형성하는데 중요한 업적을 남긴 

것으로 인정될 뿐 아니라, 그 효과는 아직도 미치고 있다.67) 구체적으

로 고고학적 가치를 지닌 장소를 약탈과 파괴행위로부터 보호하는 연

방정부차원의 기초를 다진 것으로 평가받는다. 다만, 고대유물법 이 

미국 유물에 관한 개념정의 부분에서 모호하고 문화재보호가 연방 소

유 또는 관리하는 토지에 존재하는 대상의 한계도 있어, 이후 1966년 

역사유적보호법 과 1979년 고고학적 자원 보호법 이 제정되게 되었다.

(2) 사적법

사적법 (=‘유적지법’, Historic Sites Act, 1935)은 기념물의 대상을 

고대유물법보다 확대하고 내무부장관(국립공원청)의 권한을 확대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로써 국가적 차원에서 문화재를 보존하는 정책

을 수립하고, 특히 내무부장관(Secretary of Interior)으로 하여금 보존행

위 수행을 위한 구체적인 프로그램을 만들도록 근거를 제시하였다.

67) http://www.nps.gov/history/archeology/sites/antiquities/about.ht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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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체적으로 동법 하에서 “역사적 건축물 조사(Historic American Building 

Survey)” 프로그램이 진행되어 당시 문화재를 조사 기록하고 문서화

하며 분석하였다. 이를 토대로 국립공원을 새롭게 조정하고 역사적 

장소(Historic Places)의 국가등록(National Register)을 위한 발전 토대를 

마련하였다. 

(3) 유적보존을 위한 국가신탁법

유적보존을 위한 국립신탁법 (National Trust for Historic Preservation 

Act, 1949)은 국가적 중요성 또는 국제적 의미를 갖는 장소, 건축물, 

물건의 보존활동에 일반국민의 적극적인 참여를 도모하기 위하여 제

정된 법률이다. 초기에 ‘유적보존을 위한 국립신탁(National Trust for 

Historic Preservation)’은 보존 프로젝트에 자금을 제공하지는 못했지만, 

오늘날 이 기관은 일반공중의 지역적 보존활동을 지원하기 위하여 정

보, 기술, 방법론 등을 제공하면서, 그 계획과 교육에 자금을 제공하

고 있다.

(4) 역사유적보호법 

역사유적보호법 (National Historic Preservation Act, 1966/NHPA)68) 

은 고대유물법 을 보충할 목적으로 제정된 미국의 대표적인 문화재

보호법으로서, 지금까지 제정된 문화관련 입법 중에서 가장 광범위한 

종합적인 체계를 갖추고 있다. 이 법의 제정을 통해 대통령 직속의 

‘역사유적보호 자문위원회’(=문화재 자문위원회)가 설치되고 등록문화

재 제도가 도입되었으며 주 정부 문화재 담당관이 설치되었다. 아울

러 중앙정부에서 문화재 보호 민간단체인 내셔널 트러스트 협회에 재

정지원을 하는 근거도 되었다.

68) 16 U.S.C. 470 to 470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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역사유적보호법 에는 의회인정과 정책선언(Congressional finding 

and declaration of policy), 연방정부 정책선언(Declaration of policy of 

the Federal Government), 유적지 국가등록, 확대 및 유지(National 

Register of Historic Places, expansion and maintenance), 주 정부 유적 

보존 프로그램(State Historic Preservation Programs), 지방정부의 인증제

도(Certification of local governments), 인디언 부족 지원 프로그램 및 

규칙확립(Establish program and regulations to assist Indian tribes), 주정

부에 대한 재정지원(Grants to States), 중개인보상금지(Prohibition on 

compensating intervenors), 연방기관책임에 대한 가이드라인(Guidelines 

for Federal agency responsibilities), 연방재산에 대한 보존 기준

(Preservation standards for federally owned properties), 기술자문

(Technical advice), 종합적 보존교육 및 훈련 프로그램의 개발 및 수행

(Develop and implement a comprehensive preservation education and 

training program), 역사유적보호 자문위원회(Advisory Council on Historic 

Preservation, comment on Federal undertakings)69)의 내용을 담고 있다.

역사유적보호법 의 특징적인 점은 첫째, 전술한 역사유적보호 자문

위원회 등 문화재보호 관련 기관을 정비하였고, 둘째, 문화재등록제도

를 신설하여 사유지에 있는 유적 등에 대하여 처음으로 보호조치를 

규정하였으며, 셋째, 역사유적 보호에 미국의 역사, 건축, 고고(考古), 

문화에 있어 중요한 지역, 유적, 건조물, 구축물, 물건에 대한 보호

수리 복구 재건을 포함하고, 넷째, 연방기관들로 하여금 연방정부에 

의해 재정지원을 받거나 허가된 프로젝트의 영향을 ‘섹션 106조 검토

(Section 106 Review)’로 알려진 프로세스를 통하여 평가하도록 의무를 

부과하였다. 이 밖에도 역사유적보호법 은 연방정부의 역할을 문화

재 보호활동에 있어서 리더십을 발휘하고, 근대사회와 선사적 및 유

69) Section 106을 실행하기 위하여 미 행정부는 36 CFR part 800에서 ‘역사적 재산의 
보호(Protection of Historic Properties)’라는 표제하에 세부사항을 구체적으로 규정하
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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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적 유적자원이 함께 생산적인 조화가운데 공존할 수 있는 조건

(conditions)을 양성해 내는 것으로 하고, 장래세대에 대하여도 미국의 

풍부한 전통을 정확하게 평가하고 동시에 향수할 수 있도록 책임을 

다하도록 하였다.

동법은 경제개발 등으로 문화재가 훼손되거나 관련 지역에서의 활

동에도 엄격한 제한을 두었다. 우선 동법은 또한 연방정부가 유적관

련 지역에서 일정한 정부차원의 경제적 또는 사회적 프로젝트를 수행

하고자 할 때, 문화적 보호를 고려하는 상당히 종합적인 절차규정을 

만들어 연방정부의 다른 활동으로부터도 문화재 지역을 보호하고 있

다. 따라서 경제개발 등으로 초래될 수 있는 문화재 훼손으로부터 해

당지역을 보호할 수 있게 되었다.70) 또한, 해당 지역 관리자로부터 허

락을 받지 않고 고고학적 물건 등을 연방공유지부터 또는 인디언 지

역으로부터 옮기거나, 파괴 또는 굴착하는 행위를 명백하게 불법으로 

하였다. 그리고 해당지역 활동은 교육 또는 과학관에게만 허가가 이

루어질 수 있고, 오직 관련활동이 고고학적 자원에 대한 지식을 증가

하는 경우에만 허가를 받을 수 있도록 하였다. 공유지에서 채굴된 고

고학적 자원은 미정부의 소유가 되고, 인디언 지역에서 채굴된 것은 

인디언의 재산이 된다.

1992년 개정시에는 동법 섹션 110조(Section 110)에 연방기관 책임을 

확대하여 규정하였다. 즉 섹션 110조는 연방기관이 보존 프로그램을 

수립하고, 역사적 재산에 대한 그들의 사명에 충실하며, 역사적 재산

에 대한 주의 깊은 고려를 제공하고, 자질을 갖춘 ‘연방보존 공무원

(Federal Preservation Officer)’을 임명하여 보존활동을 수행할 것을 규

정하였다.

또한 2003년도에는 유적보존자문위원회(Advisory Council on Historic 

Preservation)는 ‘자문 가이드라인(Advisory Guideline)’을 발간하여 연방

70) http://crm.cr.nps.gov/archive/19-7/19-7-5.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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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의 문화재 부동산의 관리책임을 지원하였다.71)

이에 따라 역사유적보호법 은 미국 정부와 의회의 문화재 보호에 

가장 강력한 영향력을 준 것으로 평가된다.

(5) 고고학적 자원 보호법

고고학적 자원 보호법 (Archaeological Resources Act, 1979)은 미국 

의회에서 고고학적 자원(archaeological resources)이 방치되어 위험에 

처해있다는 판단에 따라 1979년에 제정한 것이다.72) 동법에서는 고고

학적 자원이 대체될 수 없는 국가적 유산의 일부라고 선언하고,73) 동 

법의 목적을 현재와 미래의 이익을 위하여 고고학적 자원을 보존하는 

것이라고 규정하였다.74)

동법의 보호대상이 되는 고고학적 자원은 최소 100년 이상된 고고

학적 가치를 가진 과거 인간 삶의 모든 물질적 유물을 포함한다.75) 

예컨대 도자기류, 바구니류, 무기류, 도구류, 건축물, 바위에 그린 그

림, 그리고 동굴을 포함한다.76) 동법은 공유지(public land) 및 인디언

생활지역에 있는 고고학적 유물을 보호하고, 공유지(public land)란 미

정부에 의해 소유된 모든 토지를 포함하되77) 대륙붕 밖의 지역은 배

제한다.78) 본법은 연방기관들이 내무부장관(Secretary of the Interior)에

게 모든 댐 건축공사를 미리 통지할 것을 요구하고, 만약 고고학적 

71) 연방기관들은 적합하고 완전하며 유용한 정보를 자문위원회에 제공할 수 있도록 ‘자
문 가이드라인’을 참고할 것이 요망된다. 본 가이드라인은 고고학 자원에 관한 효과적
인 관리 결정을 내릴 수 있도록 연방기관과 이해관계인을 지원하도록 만들어졌다.

72) 16 U.S.C. 470aa to 470mm.
73) 16 U.S.C. 470aa(a)(1).
74) 16 U.S.C. 470aa(b).
75) 16 U.S.C. 470bb(1).

76) 16 U.S.C. 470ee(g).
77) 16 U.S.C. 470bb(3).
78) Klein v. Wrecked & Unidentified Sailing Vessel, 568 F. Supp. 1562 (S.D. Fla. 1983), 

aff’d, 758 F.2d 1511 (11th Cir. 198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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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원이 발견되면 연방기관은 그들은 복구하고 보호할 의무가 있게 된

다. 직접적인 또는 연방정부에 의해 지원받는 활동이 선사적, 유사적, 

또는 고고학적 데이터에 복구불가능한 해(harm)를 입히는 경우에 동

법이 적용된다. 동법에 의하면 절도나 훼손행위에 대해서 50만불의 

벌금 그리고 최대 5년의 금고형이 부과된다. 민사상의 손해배상액은 

관계된 고고학적 자원의 고고학적 또는 상업적 가치 그리고 관련된 

고고학적 지역과 자원의 복구 및 보수비용을 고려하여 결정된다.

3. 건축문화재의 화재 예방을 위한 소방 법제

미국의 문화유적은 우리나라와 성질이 다르지만, 미국의 경우에도 

화재는 문화재 시설 안에서 문화재 훼손의 가장 큰 이유이다. 10여년 

전 미국에서도 평균적으로 매년 100여개 이상의 박물관들이 화재가 

발생했고, 2백여 개 이상의 도서관이 화재로 손실을 겪었다. 박물관화

재는 전기시스템, 방화, 난방시설은 3가지 주요 화재원인으로 여겨져 

왔다.79)

(1) 관련 기관

미국의 문화재 방재관련 기관으로서는 ‘보존기술 및 훈련 국립센터

(National Center for Preservation Technology & Training)’와 ‘국가화재보

호협회(The National Fire Protection Association)’을 소개할 만하다.

1) 보존기술 및 훈련 국립센터

역사유적보호법 의 1992년 개정으로 국립공원청에 ‘보존기술 및 훈

련 국립센터’(National Center for Preservation Technology & Training, 이

하 ‘국립센터’)를 설립하고, 국립센터 내에는 자문위원회 및 재정지원 

프로그램까지 설립하게 되었다. 본 기관은 국가문화자원 보존활동을 증

79) 유진호, 앞의 글, 50-52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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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시키고 향상시킬 국가적 필요가 커지고, 이는 미국 기술평가청(Office 

of Technology Assessment)이 발간한 의회보고서에서 국가 문화자원의 

보존을 위한 특별대책을 강조하면서 얻어진 산물이라고 할 수 있다.

국립센터는 미국 전역에 걸쳐 선사적 및 유사적 자원의 해석, 보존 

및 보전을 향상시키는 기술을 개발하고 분배하는 일을 수행하고, 역

사적 유산을 보호하기 위하여 보존전문가에게 기술(technology)에 기초

한 리서치 및 훈련을 제공하는 일을 한다. 구체적으로 국립센터는 과

학과 기술(Science and Technology)을 역사보존활동에 적용하고 그 적

용을 지속적으로 개발하는 것을 임무로 하고 있다. 고고학, 건축, 경

관 건축  그리고 자연자원보존의 영역 등에서 활동하면서, 본 기관은 

훈련, 교육, 리서치, 기술이전 및 파트너십 등을 통하여 그 임무를 수

행하고 있다.

주목할 만한 사실은 미국에서 가장 귀중한 문화적 자원의 대다수가 

본 국립센터의 연구로부터 도움을 받고 있다는 점이다.80)  따라서 본 

기관은 국가의 보존 및 보전활동의 중요한 부분을 차지하고, 미국의 

문화계의 핵심적인 부분을 구성하고 있는 것이다.

2) 국가화재보호협회

‘국가화재보호협회’(The National Fire Protection Association)는 1896년

에 설립된 독립된 비영리 기관으로서 공공안전에 관한 권위적인 정보제

공을 하는 선도기관이라 할 수 있다. 본 협회는 삶의 질을 위협하는 화

재와 기타 위험부담을 최소화하는 것을 미션으로 하고 있다. 가장 핵심

사업의 하나는 화재방재를 위해 모델 법률 또는 코드(codes) 및 기준

(standard)을 지속적으로 개발하고 기술발달에 따라 향상시킬 뿐 아니라, 

관련 리서치, 훈련, 및 교육을 제공하는 것이다. 본 협회의 300여개에 

달하는 모델법과 기준은 화재관련 미국 내의 모든 건축, 프로세스, 서비

80) http://www.ncptt.nps.gov/Default.as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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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 디자인, 설치 등에 영향을 주고 있다. 본 협회의 ‘코드개발프로세스

(code-development process)’는 ‘미국 국가기준위(American National Standards 

Institute)’의 인증(accreditation)을 받기에 이르렀다. 협회코드개발은 거의 

다양한 전문가적 배경을 가진 6000여명의 자원자에 의해 운영되며 코드

개발과정에는 모든 이해관계인들의 의견제안이 격려되어 모든 각 당사

자들의 합의에 기초한 모델법 또는 모델규칙의 개발이 가능케 된다. 본 

협회에서 만든 모델코드는 시 등의 지방자치단체, 각 주정부 등에 의해 

자발적으로 채택되어 그들의 법이 되고 있다는 점이 중요하다.

(2) 국가화재보호협회 코드909조(NFPA 909) 

문화재 방재와 관련해서는 ‘국가화재보호협회 코드909조(NFPA 909) 

문화적 자원 재산의 보호코드-박물관, 도서관 그리고 경배장소’가 있

다.81) 코드 909는 건축, 경고알람(alarm), 진압 시스템, 적합한 기구사

용을 위한 최소한의 요구사항과 화재발생시 그 효과를 최소화하거나 

예방하는 운용조건을 규정하고 있다.

화재 예방을 위한 최소한의 규정에는 특별한 이벤트를 위한 장식들

은 불에 타지 않는 것을 사용하여야 한다. 특히 크리스마스 트리의 

경우 관련 규정을 따르도록 하였다. 천장의 화재 예방을 위한 처리, 

쓰레기, 스티로폼, 대패밥 등의 처리, 흡연 및 그 장소에 대한 규정, 

열 관련 업무, 통신관련 선의 처리 등 매우 자세한 규정을 두고 있다.

소방 기구와 관련하여서는 문화재 보호를 위한 사용되어야 하는 스

프링클러(springklers)의 종류, 화재리스크 평가에 관한 요구사항, 방화

댐퍼(fire dampers)에 관한 요구사항, 비상조치계획, 화재안전조사 및 

일반조사와 관련된 필수업무에 관한 체크리스트 등이 포함되어 있다.

81) http://www.nfpa.org/aboutthecodes/AboutTheCodes.asp?DocNum=909 (NFPA 909: Code 
for the Protection of Cultural Resource Properties Museums, Libraries, and Places of 
Worship, 2005 Edition)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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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평가 및 시사점

비록 우리와 문화재 보호 법체계가 상이하고 문화재의 성격도 다른 

점이 많지만, 미국의 문화재 화재예방 법제와 관련 행정을 평가하고 

시사점을 도출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문화재 보호를 위하여 필요에 따라 법률을 제정하여 왔다. 이

것은 우리나라와 법체계가 다른 점에서 비롯된 것이기도 하지만, 문

화재의 의미나 범위, 보호의 체계 개혁에 있어 우리의 경우에도 추가

적인 법체계의 도입이 필요하다고 본다.

둘째, 시민사회단체의 문화재 보호 역량이 강하다는 점이다. 국립

공원청과 유적보존을 위한 국립신탁 등이 문화재 보호에 협력하고 

있다.82)

셋째, 문화재의 화재 예방을 위한 단체의 역할이 중요하게 평가받고 

있고, 화재예방 가이드라인의 구성이 매우 세밀하다.

82) 우리나라의 경우에도 최근 문화유산과 자연환경자산에 관한 국민신탁법 (제정 
2006.3.24 법률 제7912호)이 제정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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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4 장 문화재 보존 관리 법제의 개선 방안
. 단기적 개선 방안: 현행 법령의 개정

1. 개정 방향

우리나라 현행 문화재 보존 관리에 있어 화재 예방을 위한 법제는 

제2장에서 살핀 문제점을 고려하고 제3장에서 살핀 주요 외국의 입법

례와 비교하여 볼 때 부족한 감이 없지 않다. 새로운 법을 제정하지 

않고 기존의 법체계 틀 안에서 문화재 보존 관리의 체계를 확립하여 

화재 예방에 만전을 기하기 위하여서는 시급히 이루어져야 할 개정 

사항들을 살펴볼 필요가 있다. 이러한 법적 근거를 우선 마련하여 현

행 입법의 틀 안에서 조직과 재원을 마련할 수 있도록 하고, 나아가 

화재 등에 대비한 방재 시스템을 의무화하는 방안을 함께 마련할 것

이 요구된다. 이렇게 함으로써 문화재 보존 관리의 구조적 문제를 

제도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기초를 마련하게 될 것이다.

이러게 하기 위하여서는 우선 문화재보호법 과 소방시설 설치 유

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을 중심으로, 문화재 자체에 발생할 수 

있는 화재 예방과 진압에 대처할 수 있는 방향으로 개정할 필요가 있

다. 이는 기본의 방재 개념과 시스템을 유지하면서 실질적으로 방재

의 강화를 가져오게 하는 방법이다. 이렇게 하기 위하여 법령을 개정

하여 소방설비 가운데 의무화할 것을 규정하고 재난에 대비한 실태조

사와 연구를 진행하도록 함으로써, 선진 소방설비의 도입을 촉진하고 

재난대응 매뉴얼을 현실화 구체화함으로써 문화재청과 소방방재청의 

업무를 유기적으로 조화시키고 화재의 조기 진화 가능성을 높이도록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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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문화재보호법의 개정

(1) 문화재 보존 관리 책임 소재의 명확화

현재 문화재의 보존과 관리를 위하여 매우 다양한 기관에서 업무를 

담당하고 있다. 문화재청은 국가지정문화재의 지정 해제와 그 보존

에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는 현상변경의 허가, 문화재 보수 정비에 

필요한 국고보조금 지원, 문화재 보존 관리 및 활용에 관한 주요 정

책결정, 문화재 보수 정비 자문 및 기술지도 등 문화재 행정의 총괄

기관으로서의 기능을, 일선 지방자치단체는 관할 지역의 문화재에 대

한 경상관리 및 보수 정비사업의 시행 등 집행적 업무를 수행하고 

있다. 그리고 민간 소장자는 문화재 보관 공개 및 안전관리의 책임

을 담당하고 있다. 그 외에도 문화체육관광부와 국립중앙박물관, 교육

과학기술부도 부분적으로 감당하고 있다.83)

이 가운데 문화재의 보존 관리는 문화재청과 지방자치단체가 주

로 담당하고 있으므로 이들을 중심으로 개선방안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우선 문화재청은 문화재 행정의 총괄 업무를 담당하고 있지만, 실제 

집행에 관한 많은 내용들은 지방자치단체에 위임하고 있어, 실제 문

제가 발생하였을 때 책임소재가 불명확하고 문화재 보존 관리를 지

속적으로 책임지지 못하는 한계가 있다.84)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으로는, 첫째, 특히 국유에 속하는 국가지정문화재의 경우 원칙적

으로 중앙정부가 직접 관리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본다. 물론 문화

83) 특히 문화체육관광부의 업무가 전통문화 계승에 집중할 경우, 업무의 중복은 지
속적으로 발생할 수밖에 없을 것이다. 국립중앙박물관은 고고학 미술사학 역사학 

및 인류학 분야에 속하는 문화재와 자료를 수집 보존 및 전시하여 일반 공중의 

관람에 제공하며, 이에 관한 연구 조사와 전통문화의 계몽 홍보 보급 및 교류에 

관한 사무를 관장한다( 문화체육관광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29조).
84) 시행령 제51조를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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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청의 하부조직이 없어 업무 수행의 한계가 없지 않겠으나 파견 근

무 또는 지방자치단체 공무원의 지도 감독관계를 문화재청과도 연계

함으로써 중앙정부가 책임지고 직접 관리하는 형태로 전환해야 할 것

이다. 지방문화재연구소를 활용하여 문화재청이 직접 관리하는 방법

도 가능할 것이다. 둘째, 이 경우에 학예직, 기술직 등 전문직 공무원

을 채용할 것을 의무화해야 할 것이다. 지방자치단체는 조례 제정이

나 예산편성에 있어 문화재 보존 관리의 적정 인력과 예산을 편성하

도록 의무화하는 방법도 가능할 것이다.85)

(2) 문화재 방재 관리의 근거 규정 신설

현행 문화재보호법은 문화재 방재와 관련한 기본 원칙의 규정이 미

흡하고, 문화재청 역시 이러한 업무를 담당할 특정 부서를 두고 있지 

않다. 이를 해결하기 위하여서는 문화재보호법을 개정하여 재난관리

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야 한다. 재난 관리에 관한 사항에 있어서는 

재난 관리를 할 수 있는 조직, 인력, 조사 연구의 의무화, 재난 예방

을 위한 기준 마련 및 시행령 위임 등을 규정해야 한다.86) 그리고 이

러한 업무를 담당할 수 있도록 문화재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을 개

정하여 방재 계획을 문화재청의 업무로 포함시키고 문화재청 내에 재

난관리과(방재관리과) 신설하도록 하여야 할 것이다. 현재와 같이 단

순히 문화재 보존 관리를 업무로 규정하는 것은 너무 포괄적이어서 

업무권한의 범위를 구체화하기에 미흡하다고 할 것이다. 아울러 문화

재위원회에 방재위원회를 분과위원회로 설치하거나 건축위원회에서 

방재를 함께 다루도록 하여야 한다.

85) 특히 지방자치단체에 있어 문화재 재난방재 인력과 재정의 확충 요구에 관해서
는 황평우, “목조 문화재 화재 피해 예방을 위한 통합적 시스템 구축 방안”, 국회
의원 정병국, 󰡔목조문화재 화재 예방을 위한 정책 자료집󰡕, 2006. 1, 7-11쪽 참조.

86) 오명석, “문화재 재난관리 개선방안에 관한 연구: 사찰문화재 화재예방을 중심으
로”, 목원대학교 산업정보대학원 석사학위논문, 2006, 94쪽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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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전문 인력의 확보

현재 우리나라의 경우 문화재 화재 전문가가 전무한 상황이다. 특히 

소방대원의 전통한옥 구조의 이해, 진화교육 및 훈련 경험이 부족하

다. 문화재가 사찰 중심으로 산재해 있지만, 산불진화대원은 문화재 

산불에 진화경험 부족한 것이 사실이다. 또한 실제 문화재를 관리하

고 있는 방화관리자의 전문성도 없는 형편이다.

우선 문화재청 내에 문화재 화재 예방 등 방재 전문가가 필요하다. 

현행 문화재청 조직 내에서는 문화재 방재 예방과 관련한 전문가가 

전무한 것으로 보인다.

이를 해결하기 위하여서는 현행 문화재보호법상 인력 양성 조항을 

활용할 필요가 있다. 현재에는 대체로 문화재 수리 복원에 집중되어 

있는 듯한 양상이고, 문화재 방재와 관련하여서는 미흡한 측면이 없

지 않다. 따라서 앞으로는 소방방재청과 적극 협력하여 방재와 그에 

필요한 연구 인력을 양성하는 방안을 마련해야 할 것이다.

(4) 문화재 보존 관리를 위한 재원 확충

문화재 보존 관리 대책의 적실성을 확보하기 위하여서는 이에 합

당한 재원의 확충이 뒤따라야 한다. 이 문제는 전체 문화재 관련 예

산과 예산 배정의 우선 순위와도 관련이 깊어 접근하기 쉽지 않은 문

제라고 할 수 있다. 뿐만아니라 문화재 보존 관리에는 막대한 재정

수요가 발생하고 있으나, 사실 경제적 여건이나 문화재 문제에 관한 

인식은 과거에 안주하고 있는 상황이다. 문화재 관련 예산, 특히 소방 

방재 부분은 좀더 세밀한 조사 연구가 필요하겠지만, 현재에도 법령

상 규정해 놓은 방재 시스템도 적시에 준비되지 않는 점을 감안한다

면 재정이 열악한 상황인 것은 분명하다.87)

87) 2008년도 문화재청 세출예산 규모는 4,270억원으로 정부예산의 0.19% 수준에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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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시 도지정문화재 보수정비 예산(분권교부

세)이 적정하게 편성되고 문화재보호기금, 고도보존 특별회계 등 신설

방안 등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본다.

(5) 문화재 화재 예방을 위한 조사 연구

국가지정문화재 대장은 앞에서 본 바와 같이 지정 자체에 관한 사

항과 단순히 관리 사항에 관한 내용만 적시하도록 되어 있어 화재 예

방 등 방재대책과 관련하여서는 활용이 불가능하다. 국가지정문화재

에 대하여는 문화재청이 책임지고 해당 문화재의 특성과 보존 방안, 

방재 대책 등을 조사, 연구, 기록하여 당해 문화재 관리자로 하여금 

책임지고 문화재를 보존 관리할 수 있을 정도의 정보를 제공해야 할 

것이다. 뿐만 아니라 이러한 내용을 포함한 조사, 연구의 결과물은 지

방자치단체와 소방방재청과 공유되어야 할 것이다.

(6) 문화재 화재예방 계획 수립 및 방재 매뉴얼 의무화

문화재청장이나 시·도지사는 지정문화재의 화재를 예방하고 소화 장

비를 설치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수립하고 이를 시행하여야 한다

(문화재보호법 제88조). 그러나 이에 대한 구체적인 지침은 법제도상 

미약하다. 경보설비, 소화용수설비 등의 설치도 노력 의무로 규정하

고, 예산 지원도 임의규정으로 되어 있다. 따라서 이러한 구체적 내용

들이 보다 강제력 있는 의무로 개정되어야 한다.

문화재보호법상의 문화재 관련 계획 수립시 화재 및 재난을 예방하

치고 있다. 특히 문화재 보수정비(총액계상)에 필요한 예산은 아직도 시 도 신청

액(8,750억원) 대비 21%인 약 1,900억원에 불과한 상태로, 예산수요를 지출 측면에
서 적절히 대처하지 못하는 만성적인 재정 갭(fiscal gap)이 되풀이 되고 있다고 한
다. 문화재 종합 방재시스템 구축 등에 필요한 구체적인 예산과 시 도지정문화재 

보수정비 예산 추이에 관해서는 이유범, “문화재 정책의 개선방향과 그 실천과제”, 
󰡔문화재 보존과 관리 법체계의 현황과 과제󰡕, 한국법제연구원, 2008. 5 워크숍 자료
집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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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 위한 계획을 구체적으로 수립하도록 의무화하여야 한다. 그리고 

이에 기초하여 문화재청은 지방자치단체 등과 협력하여 전국적으로 

각 문화재에 대해 보존 관리 및 재난에 대비한 매뉴얼(지침서)을 만

들어야 한다. 매뉴얼 작성 주체는 문화재청이 기본적인 내용과 지침

을 작성하되, 세부적인 내용 보완은 지방자치단체나 문화재 관리 주

체가 하고 이를 다시 문화재청이 확인하여야 한다. 특히 화재를 대비

하여서는 화재 예방과 화재 대응을 구분하여 매뉴얼을 작성하도록 의

무화해야 하고, 나아가 그 밖에 문화재 특성에 따라 발생할 수 있는 

재난 예방 및 대응 매뉴얼까지 함께 만들도록 법제화해야 할 것이다.

이를 위해 문화재청은 매뉴얼 제작에 앞서 지침이나 규칙을 통하여 

방재시설 설치의 원칙을 확립해야 한다. 이 때 예상되는 원칙 내용은 

첫째, 문화재 원형 유지 및 최소화, 둘째, 경관과 조화 배려, 셋째, 

문화재 개방과 활용에 있어 방재의 기본 지침 등이다. 아울러 문화재

청은 문화재 화재예방 계획의 일정한 지침을 마련해 주어야 한다. 예

를 들어 문화재 종류별로 설치를 확인해야 할 설비, 개방의 경우 시

간 범위, 관리 인력의 범위 등을 분명히 해서 지방자치단체에 전달하

여야 하고, 지방자치단체 또는 해당 문화재의 관리 책임자는 기본 계

획을 기준으로 해당 문화재마다 소방 방재 계획을 구체화하여 문화재

청에 확인받도록 하여야 할 것이다.

문화재 보존 관리의 매뉴얼에 포함될 내용에는 문화재 보존 관

리 유지 방안, 일상적인 순찰 방법, 관리 시간 및 인력 배치에 관한 

내용, 문화재 관련 재료 구비, 각종 재난 대비 방법, 재난 발생시 보

고 체계 및 현장 지휘 체계, 재난이나 유사시 문화재 보존 대피 등 

장소 이동 순위, 폐자재 보존 및 처리에 관한 방법 등이다.

그리고 이렇게 작성된 매뉴얼은 문화재청과 소방방재청, 문화재가 

소재하는 지방자치단체가 공유해야 한다. 정보의 공유 및 보존 관리

의 협력체계 구축을 전제로 작성된 것이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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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방재체제 구축

문화재 화재 발생시 이를 진압하기 위한 관련 기관은 소방방재청, 

산림청, 문화재청 등인데 과거 문화재 화재시 확인된 바와 같이 우리

나라 문화재 화재진압 지휘체계 및 조직은 부실하다고 할 수 있다. 

문화재청의 경우 중요 문화재에 대한 화재 예방 및 진압의 정보 제공

이 미흡하다고 할 수 있고 화재 발생시 우선 진화 요청이나 진압 방

법에 대한 협조체계가 미흡하다고 할 수 있다. 화재 정도에 대한 상

황 파악이 늦어지고 화재 대응 방안에 대한 협조가 늦어짐에 따라 문

화재 화재시 문화재 피해가 확대되는 측면이 있는 것이다.

따라서 소방방재청과 산림청, 문화재청은 문화재 재해 발생시 일정

한 상황실을 중심으로 공조체계를 구성하도록 문화재보호법 상의 재

난 대책의 원칙을 규정한 아래에 시행령에 상황실의 체계에 관한 구

체적인 규정을 신설하는 방안도 가능할 것이다.

그리고 이때, 건축문화재의 위치에 따라 지휘체계를 구분하여 구체

화할 필요가 있다. 원칙적으로 건축문화재의 화재진압 지휘체계는 지

방자치단체장(소방관서)이겠으나, 건축문화재가 산 속에 위치할 경우 

산림청, 지방자치단체장 가운데 어떠한 체계로 할 것인지 분명히 할 

필요가 있다고 본다. 아울러 문화재에 화재 등 재난이 발생한 경우 

문화재청의 역할과 협조 방안 등을 중심으로 공조체제를 평상시에 확

립해 놓아야 한다. 이를 위하여서는 ‘문화재 방재의 날’을 지정하여 

실제 방재 훈련을 실시할 수 있는 기회로 삼는 것도 좋을 것이다.

3. 소방 관련법의 개정

현행 소방시설 설치 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의 적용 범위

에는 문화재도 포함되어 있고 특별한 취급을 하는 규정도 있으므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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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률의 개정을 통해서도 단기적인 대책을 마련할 수 있을 것이다. 

이 경우에는 우리나라 건축문화재의 대부분이 목조라는 특성, 문화재

의 위치 등 문화재의 특성을 보다 고려한 입법이 필요하다.

(1) 건축문화재의 특별한 취급

소방기본법 제13조, 동법 시행령 제4조의 ‘화재경계지구’의 지정대상

지역에 문화재 보존 관리를 위하여 방재가 특히 중요하게 판단되는 

지역을 포함시켜야 한다. 그렇게 함으로써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

은 화재경계지구 안의 소방대상물의 위치·구조 및 설비 등에 대한 소

방검사를 연 1회 이상 실시하고, 화재경계지구 안의 관계인에 대하여 

소방상 필요한 훈련 및 교육을 연 1회 이상 실시하도록 해야 한다.

(2) 소화전 등의 의무화

소방시설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및 동법 시행령을 개

정하여 옥외소화전과 자동화재속보설비를 의무화해야 한다. 예컨대 

국보, 보물의 경우 옥외소화전과 자동화재속보설비를 의무화하여야 

한다. 이러한 의무화 범위는 시행규칙 개정을 통해 할 수 있고, 현행

보다 훨씬 강화된 형태이어야 한다. 아울러 이러한 설비를 의무화할 

수 있는 예산을 확보해야 할 것이다.

이 경우 소화전 설치로 인하여 문화재 현상 변경과 경관의 변경은 

문화재보호법의 취지에 따라 최소화해야 할 것이다.

(3) 예방 점검 강화 및 방재 교육 훈련

문화재청과 협력 하에 소방방재청에서는 문화재의 화재 예방을 위

한 점검을 강화하고 특히 문화재 관리자에 대한 교육과 훈련을 제도

화해야 한다. 아울러 건축문화재의 방화관리자 및 방화관리를 담당하

는 사람들을 지속적으로 교육, 훈련시켜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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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장기적 개선 방안: 가칭 건축문화재의 
   안전 및 방재에 관한 법률 의 제정

1. 제정의 필요성

문화재 개념과 범주의 확대 등 행정환경이 날로 다양화 복잡화되

어 가고 있으나, 단일법 체제인 현행 문화재보호법제는 이러한 현실

상황을 제대로 담아내는데 한계를 보이고 있다. 1962년 문화재보호법

이 제정된 이래, 그간 20여회에 걸친 전부 또는 부분 개정이 이루어

졌음에도 불구하고 문화재행정의 대민접근성, 조칙체계와의 정합성, 

단위행정과의 연계성, 법체계와 입법 기술적 합리성 등에서 많은 문

제점을 드러내고 있는 실정이다. 앞으로 문화재의 유형과 기능별 영

역에 따라 합리적으로 개편(분법 등)할 필요가 있다.88)

이 때 유형문화재 또는 건축문화재에 한정하여 화재 예방 등을 중

심으로 하는 새로운 법을 제정하는 방안을 고려해 볼 수 있다.89) 문

화재에 대한 소방시설 관리에 관한 법령은 아예 별도의 규정으로 새

롭게 제정해야 한다. 우리나라의 경우 목조건축물의 구조적 특성 및 

화재양상, 문화재적 가치 등을 고려할 경우 법규에 명시된 소방시설 

설치 기준을 그대로 적용 불가능하기 때문에 현재의 법령 체제만으로

88) 문화재보호법 분법화 방안에 관하여는 이준우 외, 󰡔문화재보호법제 정비방안 연
구󰡕, 한국법제연구원, 2004. 7. 30 참조. 이와 함께, 문화재보호제도의 또 다른 핵심 
축인 문화재 분류 지정체계 역시 1962년 문화재보호법 제정 시의 기존 틀을 계속 
유지함으로써 분류기준의 불명확성, 특정 유형(국보, 보물)에 편중된 지정체계 등 
여러 문제점이 지적되고 있다. 최근에는 매장문화재조사, 국가지정문화재 주변 현
상변경허가 등 국민생활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각종 규제에 대해 개선 논의가 진

행되고 있다. 이러한 경우 문화재보존의 법리에 대한 연구와 사회적 공감대 형성이 
병행되어야 한다. 관련해서 문화재보호법의 체계가 재구성되어야 할지도 새로운 정
부와 국회 아래에서 논의될 것으로 기대된다. 제17대 국회에서는 문화재 수리 등
에 관한 법률 , 매장문화재 보호 및 조사에 관한 법률 이 정부안으로 제안된 바 

있다.
89) 이준우 외, 앞의 책, 261-262쪽 및 301-302쪽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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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소방시설을 적용하기 힘들기 때문이다. 또한 소방시설의 적용 및 

설치기준이 면적단위로 되어 있고 소방시설 대부분이 현대적 건축물

에 적합한 소방시설이기 때문에 기존의 소방법 체계에 부합하기 어려

운 측면이 있다. 따라서 중국의 예에 따라 별도의 법령으로 하되, 문

화재의 종합 방재시스템 구축을 위한 관계법령을 대폭 정비, 강화하

기 위하여서는 중장기적으로는 (가칭) 건축문화재의 안전 및 방재에 

관한 법률 제정하는 방안이 우선 검토되어야 할 것이다.

건축문화재는 국보 보물, 시 도 유형문화재와 문화재자료로 지정

된 문화재 가운데, 서원, 향교, 사찰, 누정, 관아건물 등의 목조건축물

과 석탑 석불 석등 탑비 등 석조 건축물, 건축문화재, 중요 민속자

료 등 문화재 관리에 있어서 가장 범위가 넓은 경우에 해당한다. 이

러한 건조물들은 대부분 내구연한이 지나 노후된 것들이어서 도괴의 

위험을 안고 있는 것이 상당히 많은 실정이며, 유형문화재의 보존

관리에서 건조물이 차지하는 비율이 매우 높다. 건축문화재들이 자연

적인 퇴락과 인위적인 훼손으로 더 이상 인멸되지 않게 하기 위하여 

충분한 보수 정비가 필요한 실정이다. 유형문화재 중 건조물 문화재

와 동산문화재는 서로 그 성격과 관리방법, 보수 수리 등의 인력과 

기술이 다른 바, 이를 각각 분리하여 별도의 법률로 제정하여 규율하

는 것이 전문적이고 체계적인 문화재 관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본

다. 건조물 보수도 원형보존을 위한 실측조사와 세밀한 조사 연구가 

병행되어야 함은 물론, 수리 보수 기술의 개발과 전문인력의 양성은 

물론 소유자의 보수비 부담 등에 대한 충분한 지원책이 법적 제도적 

장치로 마련될 필요가 있다.

이렇게 함으로써 건조물 문화재에 대한 화재 등의 위험을 예방할 

수 있는 체계를 구축하여 영구적인 보존에 기여하고, 아울러 건축문

화재와 동일한 문화공간에 있는 기타 문화재를 종합적으로 관리하며 

건축문화재가 위치한 지역의 경관을 함께 관리할 수 있게 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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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에서는 문화재보호법상의 수리 규정들 가운데 필요한 부분들과 

최근 과학기술의 발전과 함께 개발된 복원 복제 기술들의 지원과 활

용에 관한 내용을 시급히 법제화할 필요가 있다.

2. 주요 입법사항

(가칭) 건축문화재의 안전 및 방재에 관한 법률 에 포함되어야 할 

내용은 다음과 같다.

(1) 건축문화재의 정의

새로운 입법의 대상이 되는 건축문화재의 범위를 정의하여야 한다. 

규정되어야 할 내용은 다음과 같다.

- 건축문화재 또는 건조물문화재의 정의에 관한 사항

- 건축문화재의 분류에 관한 사항

(2) 건축문화재의 관리 원칙 및 방법

건축문화재는 다른 문화재와 다른 특성을 갖고 있으므로 그에 걸맞

는 관리 원칙을 천명하여야 한다. 특히 소방과 관련하여서는 건축문

화재의 경관과 조화를 이루도록 하여야 한다. 원형보존의 의미도 발

전하는 복원 기술에 비추어 보다 구체화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다. 

또한 건축문화재의 관리 대장의 경우에는 관리대상의 지정이나 경과 

등에 관한 단순한 내용뿐만 아니라 역사적 가치, 실측조사 결과, 보

존 관리 방법, 유사시 대처 방법, 소방시설 설치 방법, 화재 진압 방

법, 수리 복원 방법 등이 상세히 규정되어야 한다. 기타 규정되어야 

할 내용은 다음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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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건축문화재의 관리 원칙 및 방법에 관한 사항

- 원형 보존 및 사전 예방 원칙의 선언

- 목조, 석조 등 건축문화재의 유형에 따른 관리 원칙과 방법의 

규정

- 건축문화재의 관리대장에 관한 사항

- 건축문화재의 관리 활용에 관한 사항

- 건축문화재 보호구역 안에 있는 관련 문화재의 관리, 활용, 주변 

경관 등의 보존에 관한 사항

(3) 건축문화재의 관리 조직에 관한 사항

건축문화재의 가치에 따라 관리 조직을 구분하되 명확하게 규정할 

필요가 있다. 국보급 건축문화재는 국가가 책임지고 관리하는 방안을 

강구하여야 한다.90) 특히 중요한 건조물의 경우 무인 관리 시스템 외

에 반드시 사람이 관리하도록 의무화하는 규정할 필요가 있다. 기타 

규정되어야 할 내용은 다음과 같다.

90) 문화재보호법의 분법화 내지는 위에서 논의하고 있는 (가칭) 건축문화재의 안전 
및 방재에 관한 법률 이 제정되었을 경우, 지역에 산재해 있는 각종 문화재의 보
존 관리, 또는 방재의 책임 소재를 어떻게 할 것인지의 문제가 다시 대두될 가능
성이 높다. 즉 현재와 같이 관리 책임을 이원화하는 체제가 바람직한지 문제가 되
는 것이다. 이와 관련하여 문화재청의 하부조직 즉 지방청 설립 논의가 꾸준히 제
기되어 왔다. 우선 문화재는 지역에 흩어져 있고 중앙정부가 일일이 관리하기 어려
운 측면이 있는 반면에 현재의 지방자치단체의 구조 내에서는 문화재 보존 관리

에 한계가 있고, 문화재청이 문화재 보존 관리에 일정한 방향만 설정하고 실질적

인 권한 행사나 책임 부분이 거의 없는 상황이 지속될 경우 문화재 보존 관리에 

관한 각종 정책 개발과 화재 발생 등 유사시 대처할 수 있는 범위는 한계가 있으

며, 지방자치단체의 경우 문화재 전담부서가 설치된 경우가 거의 없는 상황에 비추
어 보면 문화재청의 하부조직이 필요하다는 입론도 가능하다고 본다. 그러나 관리
해야 할 대상의 수를 감안한다면 지방문화재청을 수립하는 것 역시 예산이나 인력

의 과잉 투자가 아닐까 하는 문제도 있을 것이다. 따라서 이러한 신법이 제정되는 
경우에도 현재의 지방문화연구소가 국보급 건축문화재를 관리하게 하거나 지방자

치단체로 하여금 문화재보존 관리에 있어 전담부서를 설치하고 관련 공무원을 두

도록 하여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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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문화재청의 하부 조직을 둘 것인지에 관한 사항

- 국가가 직접 관리하는 건축문화재의 범위, 대상

- 지방자치단체가 관리하는 건축문화재의 범위

- 관리에 있어 공개 및 활용을 위한 조직 구성에 관한 사항

(4) 화재 예방 및 재난 방지에 관한 사항

새로운 법에는 화재 예방과 재난 방지에 관한 사항을 별도의 장으

로 구체적으로 규정할 필요가 있다. 그리고 재난 방지에 관한 사항은 

법률에 최소한만 규정하고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나 규칙으로 해당 건

축문화재에 걸맞은 시설을 할 수 있도록 위임하여야 한다. 여기에 포

함되는 내용은 다음과 같다.

- 소방시설 설치의 원칙

- 소방시설 마련을 위한 지침과 계획

- 소방 시설 설치 및 관리 기준, 정기점검, 관리감독

- 소방시설 마련의 세부 지침 보고 및 확인

- 재난 예방의 최종 책임의 소재

- 소방력 확충 의무에 관한 내용

- 문화재 보호구역의 재난방재 구역 지정 등의 내용

- 특정소방대상물의 소방시설 설치 유지 관리 기준 : 소방방재

청장이 정한 화재안전기준 적용

- 문화재 지역에 맞는 표준 소방설비 기준 마련 및 조례 등에 위

임에 관한 조항(시행령, 시행규칙 등)

- 국립공원 및 산림 내 위치한 건축문화재 주변 방화수림대 조성, 

방화선 구축 정비, 수림 안전거리 확보에 관한 사항

- 화재 외의 재난으로부터 보존 관리

- 도난 방지 등과 관련한 내용

- 방범설비 설치, 시설, 관리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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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문화재 관람 시설의 화재 예방에 관한 사항

- 문화재의 안전점검에 관한 사항

- 정밀안전진단에 관한 사항

(5) 재난대응 시스템에 관한 사항

건축문화재에 재난이 발생했을 때에는 문화재청, 지방자치단체, 소

방방재청, 산림청 등이 협력적으로 대처해야 한다. 이를 종합적으로 

지휘 관리할 수 있는 시스템을 법령에 명시하여야 할 것이다. 여기

에 규정되어야 할 내용은 다음과 같다.

- 화재 등 재난 발생시 상황실 설치에 관한 사항

- 화재 발생시 화재 진압 요령 등 정보 공유에 관한 사항

- 화재 발생시 소방방재청, 문화재청, 지방자치단체, 산림청 등의 

협력 체계

- 재난 대응 사후 보고 및 기록에 관한 내용

(6) 예산에 관한 사항

건축문화재의 보존과 관리에는 반드시 인력과 시설을 지원할 수 있

는 예산 마련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야 한다. 여기에 규정되어야 할 

내용은 다음과 같다.

- 문화재 보존 관리를 위한 예산

- 기금 설치에 관한 사항

- 지방자치단체의 예산 확보 의무화

(7) 관리자 교육 및 시민에 의한 방재체제 지원

건축문화재의 경우 관리자가 존재하는 경우가 대부분이 때문에 이

들에 대한 보존, 관리, 화재예방 등의 교육과 실제 화재 발생시 대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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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안에 대한 교육 훈련이 필요하다. 아울러 시민의 화재예방과 방재 

과정에서의 참여도 중요하기 때문에 시민에 의한 방재체제 지원도 필

요하다. 여기에 규정되어야 할 내용은 다음과 같다.

- 문화재 관리 담당자에 대한 교육에 관한 사항

- 시민에 의한 방재체제 지원에 관한 사항

- 시민의 참여에 대한 지원 및 교육에 관한 사항

(8) 건축문화재의 수리 복원에 관한 사항

현행 문화재보호법에 수리에 관한 사항이 자세하게 규정되어 있으

나 새로운 법이 제정될 경우 건축문화재의 수리에 관한 사항은 별도

로 규정될 것이 필요하다. 아울러 새로운 기술 발전에 따른 건축문화

재의 복원에 관한 사항도 함께 규정하여야 한다. 여기에 규정되어야 

할 내용은 다음과 같다.

- 건축문화재 수리에 관한 사항

- 수리 기술자에 관한 사항, 수리 공사에 관한 사항, 수리 기술개

발 및 지원에 관한 사항

(9) 벌칙 등 기타

건축문화재에 관한 손괴, 훼손, 화재 유발 등에 관해서는 현재보다 

엄격한 벌칙, 처벌에 관한 규정이 도입되어야 한다.

- 벌칙에 관한 사항

- 문화재 화재예방 금지행위 및 처벌규정의 보완

- 문화재지역 관람 또는 출입 시 화기, 인화, 발화물질 소유금지 

및 위반 시 처벌 등(취사행위, 담배꽁초를 버리는 행위 등)

- 다른 법률과의 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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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는 유럽의 문화재들과 달리 목조 문화재가 많아 문화유산 

보호에 있어 보다 각별한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 그러나 우리나라의 

문화재 보존 관리의 법제나 인력 예산의 상황은 미흡한 것이 현실

이다. 본론에서 살핀 것처럼 관련 법제가 그렇게 엄격하거나 상세한 

것도 아니다.

연구자는 이러한 문화재 보존 관리의 현실이 취약한 것을 개선하

기 위하여, 문화재 보존 관리의 법체계 가운데 건축문화재의 화재예

방 시스템과 관련이 있는 법제의 개선 방향에 대하여 고찰하였다. 그 

내용을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우리나라 헌법은 국가의 문화재 보호 책무를 규정하고 있으

며, 문화재보호를 위한 법령들이 이를 구체화하고 있다. 그러나 우리 

문화재의 경우 문화재의 특성상 화재에 노출되기 쉽고 현실적으로 보

존 관리의 체계에 있어 인력이나 예산이 부족한 상황이다. 특히 화

재 예방을 위한 법체계에 있어서는 권한이 문화재청, 지방자치단체, 

소방방재청, 산림청 등에 분산되어 있음에도 이들의 책임관계가 분명

하지 못한 문제가 있다. 법령에 있어서는 문화재보호법 상 방재를 위

한 계획을 수립하거나 소방시설을 설치할 수 있는 간접적 근거가 많

지만 실제 이를 구체화하고 있지 못하다. 소방시설설치유지 및 안전

관리에 관한 법률 에서는 문화재를 특정소방대상물로 규정하고 있지

만, 이에 대한 소방시설 적용기준은 문화재의 특성에 비추어 부족한 

형편이고 이마저도 예산 부족 등의 이유로 설치가 미비한 상황이다.

둘째, 문화재 화재 예방을 위한 선진 외국의 법제나 현실을 통해 우

리가 시사받을 수 있는 점들을 살펴보았다. 일본의 경우 우리와 관련 

법령의 체계가 유사하고 우리와 같이 화재로 인한 문화재 훼손의 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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험이 있지만, 그때마다 방재 시스템을 체계화하여 왔음을 알 수 있다. 

문화재에 관해 소방시설 들을 엄격히 규정하고 지방자치단체 수준에

서는 보다 강화된 문화재 방재 시스템을 갖추고 있다. 소방 시설 설

치의 경우에 있어서도 문화재의 경관과 최대한 조화되게 하고 있으

며, 방재를 위한 연구도 문화재별로 이루어지고 있다. 중국의 경우 우

리의 법체계와는 다른 점이 없지 않지만, 고건축물의 화재 예방을 위

해 특별히 소방 규칙을 제정하고 있으며 이 규칙을 통해 소방업무의 

기본원칙과 소방업무의 책임, 소방업무의 내용 등을 구체적으로 규정

하고 있다. 미국의 경우 우리와 문화재의 성격은 다른 편이지만, 국가

유적보존법 이후 문화재 보호의 행정조직과 제도를 체계화했으며, 민

관이 협력적으로 문화재 보존 관리 체제를 구축하고 있다. 소방과 

관련하여서는 국가화재보호협회 코드 909조가 화재 보호를 위한 사용

되어야 하는 스프링클러(springklers)의 종류, 화재리스크 평가에 관한 

요구사항, 방화댐퍼(fire dampers)에 관한 요구사항, 비상조치계획, 화재

안전조사 및 일반조사와 관련된 필수업무에 관한 체크리스트 등이 매

우 세밀하게 규정하고 있다.

셋째, 이러한 우리의 현실과 외국 법제의 비교를 통해 구체적인 개

선 방안을 도출하고자 하였다. 우선 단기적 방안으로는 현행 법령을 

개정하는 방안을 제안하였다. 문화재보호법 개정 내용에 있어서는 문

화재 보존 관리 책이 소재의 명확화, 문화재 재난 관리 근거 규정 

신설, 전문 인력의 확보, 문화재 보존 관리를 위한 재원 확충, 문화재 

방재를 위한 조사 연구, 문화재 화재예방 매뉴얼 의무화, 방재체제 

구축 등을 제안하였다. 소방 관련법 개정에 있어서는 소방기본법

개정을 통해 건축문화재 등을 보다 특별히 취급하여 화재경계지구에 

포함시켜야 하고, 소방시설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개정

을 통해서는 소화전 등의 소방시설 의무화의 범위를 확대해야 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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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다. 그리고 장기적 방안으로는 (가칭) 건축문화재의 안전 및 방재

에 관한 법률 의 제정을 제안하였다. 이 법률에는 건축문화재의 정의, 

건축문화재의 관리 원칙 및 방법, 건축문화재의 관리 조직에 관한 사

항, 화재 예방 및 재난 방지에 관한 사항, 재난대응 시스쳄에 관한 사

항, 예산에 관한 사항, 관리자 교육 및 시민에 의한 방재체제 지원에 

관한 사항, 건축문화재의 수리 복원에 관한 사항, 벌칙 등의 내용이 

포함되어야 할 것이다.

이 외에 이 연구에서는 국제적 수준과 조례 수준에서의 방재 대책

은 다루지 않았다. 우선 국제적 수준에서의 논의 상황을 본다면 1972

년 11월 16일제 17차 유네스코 총회에서 채택한, 세계문화 및 자연

유산 보호에 관한 협약 과 세계문화유산지역 관리지침 , 세계문화

유산을 위한 재난대비지침 , 문화유산의 재난대응력 향상을 위한 

‘Blue Shield’ 운동 등은 실제 우리 법제를 개선하는데 중요한 지침이 

될 수 있다. 그리고 지방자치단체의 수준에서 본다면, 현재의 상황에

서 지방자치단체의 보다 많은 인력과 재정 투입이 필요한 상화이고, 

결국 지방자치단체가 대부분의 관리 책임을 져야 하는 상황이 지속된

다면 법률 이상의 내용을 조례에 자세하게 규정하는 것이 옳을 것이

다. 법률의 규정은 어디까지나 최소한의 규정이지 법률의 규정을 구

현하는 것만으로 문화재 보존 관리의 책임을 다했다고 하기는 어렵

다. 이 두 가지 부분은 앞으로 우리 법제의 논의에서 보다 연구가 필

요한 부분이라고 할 것이다.

끝으로 건축문화재의 화재 예방을 위해서는 문화유산헌장 의 내용

을 다시 한 번 되새길 필요가 있다. 즉 문화유산헌장에서는 문화유산

은 우리 겨레의 삶의 예지와 숨결이 깃 들여 있는 소중한 보배이자 

인류문화의 자산으로서 한 번 손상되면 다시는 원상태로 돌이킬 수 

없으므로 선조들이 우리에게 물려준 그대로 우리의 후손에게 온전하

게 물려 줄 것을 천명하고 있다. 법령을 개정하고 예산을 확보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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것도 중요하지만, 그보다는 문화재의 가치를 바르게 인식하지 못하고 

문화재 하나하나마다에 관심과 애정을 기울이지 않는다면 문화재의 

보존 관리 제도는 하나의 장식물에 머물고 말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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